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용인,부산-김해,전주 사례를 중심으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최 선 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용인,부산-김해,전주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홍 준 형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최 선 미

최선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김 순 은      (인)

부 위 원 장 고 길 곤      (인)

위       원 홍 준 형      (인)





- i -

국 문 초 록

민관협력 방식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정절감 및 민간자본

의 투입으로 인한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측면으로 대두되어 사회간

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활용되어져 왔다.그

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추진,특히 교

통인프라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연이은 사업실패 및 손실에 대한

적자보전현상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실패요인에 대하여 행

정학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패인(敗因)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책성공 및 발전적인 행정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인,부산-김해,전주경전철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정

책실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제기한 연구문제(researchquestion)

는 다음과 같다.첫째,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정책목표 및 도입취지대로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둘째,동일한 사업형태 가운데에서 서로 다

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즉,본 연구의 대상인 용인,

부산-김해,전주경전철 각 사례의 실패요인이 무엇인지 및 사업실패

를 초래하는 요인이 동일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각 사례마

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

법으로서 정책실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민간투자사업,SOC사업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도출하여 이

에 따라 분석하였다.첫째,정책형성요인으로서 합리적 정책 분석의

결함,제도적요인(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MRG),수요예측기관의 과

대수요추정이다.둘째,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시공사 선정과

정의 결함,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이다.셋째,정책 내부요인으

로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및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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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마지막으로 정책외부요인으로서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

여의 부재,사회경제적 여건변화,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이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의 실패요인을 다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첫째,용인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ⅰ)정책형성요인으로

서 민간투자사업 지정 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정책

분석과정의 결함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쳤다.한편, 2000년의 용

역 예측수요가 1996년 기본계획의 30% 수준이었고 용역비리로 민간

사업자가 구속되는 등 수요예측기관의 전문성결여 및 과대수요 추

정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주었다.ⅱ)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경쟁 없는 단독 응찰 및 시공사 비리로 인한 시공사 임직원 구속

등의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행정사무감사 당시 나온 지적이 반영

되지 않는 등의 정책오류 수정노력의 부재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났

다.ⅲ)정책내부요인 가운데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인 실패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경전철

관련 비리로 구속되는 등의 권력 오·남용이 있었고 추진당시 집행기

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으로서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또한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도 갈등상황으로

용인시는 준공을 거부하고 시공사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어 정

책실패에 영향을 끼쳤다.ⅳ)정책외부요인에서는 주민참여가 부족

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특히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로서 분당연장선 개통지연과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담이

정책실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또한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법적

분쟁을 하게 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경전철 개통 지연 등이 정

책실패를 초래하였다.

둘째,부산-김해 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은 다음과 같다.ⅰ)정책형성요인으로서 용역 등 정책분석 6차례

를 실시하였으나 수요예측 전제 자료의 오류로 인해 합리적 정책분

석이 결함되었다.ⅱ)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연구기관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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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대추정으로 인한 수요예측 결함이 정책실패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요인이 되었으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평가계획 상으

로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사였던 금호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가 집행 중에 현대

산업개발로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ⅲ)정책

내부요인 가운데에서는 용인의 경우와 같이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

게 나타났다.즉,부산-김해경전철은 송은복 전 시장의 역점사업으

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ⅳ)정책외부요인으로서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했으나

이것이 정책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전주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ⅰ)정책형성요인으로서 분석 5차례 모두 타당성을 인

정받았으나 교통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정책분석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ⅱ)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전주경전철의 수요

예측실패는 전주시의 인구를 자연증가를 전제로 하는 외삽법을 사

용한 방법론의 한계 및 부정확한 전제자료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ⅲ)정책내부요인으로서는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로 볼 수 있으며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사업포

기를 선언하여 단체장의 영향력이 사업과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ⅳ)정책외부요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서

2000년부터 나타난 인구정체 및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세 사례 모두에서 정책내부요인 가운데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형성요인으로서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간접적으로는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

함,정책오류수정 노력의 부재,사회경제적 상황변화도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산-김해,전주 사례와 달리

용인의 경우 위의 요인 외에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드러나 정책집행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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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도 단일한 요인으로서 정책

실패의 필요충분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정책과정상의 요인과 정책

내·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

으로 지속적인 환류 및 수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둘째,대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업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의 법·제

도적 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셋째,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

은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

황에서는 비용절감,서비스향상 등의 민간부문을 도입한 목적을 달

성하기 쉽지 않다.즉,민간부문이 어느 상황에서나 효율적으로 작

동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넷째,시민참여가 공익보다 사익에 치우

쳐 있을 경우 활발한 시민참여가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

는 것은 아니며 향후 좀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 실패요인에 대

한 연구로서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교통인프라 사업의 실패요인

을 분석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추진 중에 있는 100여개

의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정 및

정책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또한,동 사업

의 실패요인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이 가장 문제가 될 것

으로 추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이러한 제도적 요인보다 단체장등의

정책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책실패 개념의 모호성

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계속적인 정책학습 및 수정이 이루

어진다면 위의 연구대상이 실패사례가 아닌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경전철,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정책실패,정책학습

학번:2011-2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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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가의 정책 및 대규모 사업 집행

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특히,민간 경제가 수입

의 크기를 보고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제출(量入製出)의 형식을 따르

는 반면,정부의 재정은 총지출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세금을 거두

는 양출제입(量出製入)을 따르기 때문에 정부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비용과 수입의 분리(disjointed)현상

이 나타난다.즉,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집행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

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

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것은 정부주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도 그

대로 적용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추진이

해당 지자체의 부도 및 파산 위기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1)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는 연이은 사업실

패2)및 정부의 적자보전현상은 단순한 사업실패로 지나치기에는 지

역주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SOC:SocialOverheadCapital)3)의 공

1)지자체 재정 거덜 낸 '경전철 민자사업’.[YTN뉴스]2012/8/216:32:22

http://www.ytn.co.kr/_ln/0102_201205150002248854/

2)용인·인천 경전철 실패로… 제주 트램(Tram·노면전차)도 먹구름.[조선.com]2012/8/5

15:30: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8/2012041800252.html

3)사회간접자본(SOC)은 교통,통신,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



- 2 -

급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공재로서 정부가 공급하였으나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을 직접 공급하는 데 대한 재정부담과

X-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원활한 자본조달 및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이 대두되었다

(Leibenstein,1976).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효율

성과 서비스 개선 측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는 거

버넌스 방식으로 활용되어져 왔다(Hood,1983).

국내에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1970년대

부터 추진되어 왔으며,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1998년 말

동 법이「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

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노력과 함께 많은 사

업들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하여 왔다.2005년에는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재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추

진해 오던 수익형(BTO:Build-Transt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

식 뿐만 아니라 임대형(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되었다(유영철,2008;김도일,2007).

국내의 민간투자는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주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관리사업이 다수 출현하였다(유영철,

2010).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자유치사업인데,부실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추진되어 많게는 천 억단위의 적자가 발생하

는 등 지방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이것은 비단 현재세대의 재

정부담 뿐만 아니라 BTO 형식의 민자사업에 적용되는 최소운영수

는 공공시설로 정의되며,국가 예산상으로는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과 함께 다목적댐,치수,용수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현재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44개이다(윤하중,2007;유영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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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장(MRG:MinimunRevenueGuarantee)4)조항으로 인해 향후

수십년간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특히,도로나

경전철 같은 사업에서의 적자발생은 과도한 통행료로 이어질 수 있

어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이라는 민간투자사업 본래의 도입

취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민자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실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SOC사업 실패 요인에 관해서는 시공사 선정과정의 로

비,예비타당성조사의 미흡 등의 추상적인 언론보도나 추측 외에 이

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민간투자사

업의 여러 방식 간의 단순 비교나 한 가지 사례분석의 단계에서 벗

어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단계별로 정확한 패인(敗因)

분석이 필요하다.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실패가 단순한 정책실

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및 환류를 통한 정책변동

의 한 과정으로서 성공적인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4)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

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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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연구의 대상

정책은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실패에 대한 개념 정의

도 쉽지 않거니와 특히 SOC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 정의

를 내리기는 더욱 어렵다.이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장기간의 시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집행측정수단 및 평가기준이 확실히 정립되

어 있지 않으며 정책평가의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문명재 외,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세 사례를 경전철 사업 실패요인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일반적인 정책실패의 개념

인 “집행과정에서 원래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

하는 것(Sabatier& Mazmanian,1979;Bardach,1977;염재호·박국흠,

1992;안병철,2002;김도훈,2003;김종범,2004;박순애 외 2005)에

서 더 나아가 다른 연구들에서의 정책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

를 살펴보면 문명재 외(2007)은 대형국책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초

과소요시간과 초과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실패를 정의하였고 Goggin,

M.L(1990)은 정책의 성공의 정도에 따라 “부집행,탁상집행,적응

적 집행,조정된 집행”등으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부집행과 탁상집

행을 집행실패로 규정하였다.또한,Chun,Young-Pyung(1992)은 정

책집행의 목적(목표달성,바람직한 가치)과 집행의 시각(상향적 접

근,하향적 접근)을 기준으로 정책실패의 유형을 4가지(단순화의 오

류로 인한 실패,정책 대응성 실패,시간지연 실패,책임성 확보 실

패)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 때 용인경전철은 당초 2997억원의 재정지원을 예

상했으나 시공사의 사업해지 등으로 총 7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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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해주어야 하여 초과소요비용 과다로 인한 실패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Goggin(1980)의 분류에 따르면 부집행

에 해당되고 Chun(1992)의 분류에 따르면,2009년 개통예정이었으나

2013년 개통으로 시간지연실패에 해당한다.

한편,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하였으나 예측수요의 2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승객수요로 현재수준이 지속된다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20년동안 연간 1100억원을 보전해주어야 하여 초과소요비

용 과다로 볼 수 있으며,Goggin(1980)의 분류에 따르면 교통수요예

측의 실패로 인한 탁상집행이라고 볼 수 있고 Chun(1992)이 제시한

정책대응성 실패에 해당한다.

전주경전철의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 실패할 사업을 중단했다

는 점에서 실패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8년

의 정책집행기간 동안 타당성을 검증했던 5차례 용역에 약 30억원

및 행정력을 쏟아부었다가 사업을 중단한 사실로 보아 부집행 및

단순화의 오류로 인한 실패,시간지연실패에 해당하여 실패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사례는 공통적으로 민자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

으나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사업의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

에서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여 명백한 책임성 확보 실패로서 정책실

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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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내용적 측면,공간적 측면,시간적 측면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내용적 측면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중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기반시설(SOC)가운데 교통인프라시설

로서 경전철 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현재 가장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MRG)으로 인한 국가

재정손실인데,이 조항이 수익형민자사업(BTO)에만 적용되는 조항

이기 때문에 BTO로 한정한다.동 조항은 SOC사업에 대한 민자유

치 활성화를 명목으로 1999년 도입되었으나 정부재정의 손실보전이

매우 커 2009년 폐지되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성

격상 대규모 자본투입이 불가피하고 MRG 적용기간이 많게는 30년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약 40조원

의 국고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5)

둘째,공간적 측면에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해지로

인한 개통지연 및 법적 소송 진행과정에서 시공사에 약 7000억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진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2011년 개통은 되었

으나 교통수요 미달로 연간 800억원,향후 20년간 1조 6000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산-김해 경전철,건설·운영

비용 조달능력 미달로 사업포기를 선언한 전라북도 전주시 경전철

로 한정한다.2012년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재정사업 3개 노선,BTO민간투자사업 12개 노선,미정

2개 노선 가운데에서 BTO방식이며 완공단계에 있으나 대표적인 실

패사례로 볼 수 있는 용인경전철,부산-김해 경전철 및 2007년 사업

포기를 선언한 전주경전철로 한정하기로 한다.

셋째,시간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사례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5)이노근 "세금 먹는 민자사업,20년간 세금만 40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6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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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추진이 시작되던 시기인 1992년 6월부

터,용인시에서 용인경전철(주)에 총 778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2012년 6월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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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배경

1.민관협력(PPP)에 관한 이론

1)민관협력의 개념과 유형

민관협력(PPP:Public-PersonalPartenership)이란 일반적으로 정

책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이익추구 기업,비이익 사적 조직

간 협력적 관계의 형태를 의미한다(LinderandRosenau,2000).즉,

행정주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하였던 공적 서비스업무를 “행정주체”

와 “민간”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파트너쉽의 형태로 공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수법을 의미하며,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 및 민간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고용증대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강문수,2011).민관협력의 형태로서는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PFI:PrivateFinanceInitiative),지정관리자제도,민

영화,산학협력 등이며 이 경우 민간의 개념에는 기업,산업체,학

계,NGO등 공공부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민관협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민자유치사업(PFI)또는 민간투

자사업이란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

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원부족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김도일,2007)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1992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이 민간자금 주도의

구축방식은 단순한 민자유치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자금 동원이 복

합적이어서 고도로 능률적인 금융부문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

능한 공공사업방식이다.따라서 1개 프로젝트마다 기간이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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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복수의 기업이 출자해 설립하는 특정목적회사가 맡는

게 일반적이다.그 사업대상도 각종 청사 등 대형건물 건설,정보시

스템 구축,고속도로,경전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보

통 정부와 민간기업은 시설운영을 대행하는 기간을 25년,30년 등

장기로 설정해 계약하고 민간운영이 끝나면 그 시설은 정부에 귀속

된다6).

민간투자사업은 국내에서 1998년 이전까지 ‘민자유치’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 1998년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용어로 인정되었다(유영철,2011).민간

투자사업의 여러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민자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임대형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도 대부분 이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BTO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래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형 사업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

다(김도일,2007).한편,2005년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입된 임대형 사업 방식(BTL)은 사회기반시

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하되,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7).

민관협력,민간투자사업,BTO 및 BTL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6)미래와 경영연구소(2006).『NEW 경제용어사전』,미래와경영연구소,(서울:미래와경영)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4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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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민관협력 범위 및 유형

※자료:유영철(2008)수정

2)민관협력이론

민관협력은 공공부문의 X-비효율성(X-inefficiency)8)에 기초하며,

1980년대 정부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 철학의 연

장선에 있다 (Hoodetal.,2006).따라서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

과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것이 VFM(ValueForMoney)가 더 높을

8)미국의 경제학자 H.Leibenstein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서 독점시장의 자원배분 비효율을

추계한 결과,독점에는 기업의 내부요인에 기인하는 얼마간의 비효율이 있고 이에 독점

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내부요인에서 오는 효율과 비효율을 X-효율과 X-비

효율로 이름 붙였다.정부재화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민간부문과 달리강제

성을 띤 조세에 의해 조달되므로,같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

거나 필요 이상의 정부활동이 행해지며 이러한 비용과 편익이 분리로 인하여 생산성 제

고 의욕이 취약하게 되어 Leibenstein이 지적한 X-비효율성(X-inefficiency)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도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매경닷컴.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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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시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즉,인

간은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행위자들 간에 정보가 완전

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가정(Reeves,2008)하에 민관협력이 첫째,정

부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회

기반시설의 공급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단독 사업으로 인한 조세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둘째,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의 위험공

유(risksharing)및 위험이전(riskshifting)을 가능하게 한다.민관

협력은 정부와 민간이 위험,책임,보상을 분배하여(Savas,2000)

장기간의 대규모 자금을 요구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경쟁이 도입됨으로써 X-비효율이 제거되

며 이로 인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Savas,2000;

Seader,1994;Williams,2003;Schneider,1999).넷째,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Bloomfield,2006).등이 제시되어져 왔다.기타 고급 기술과 인력제

공(Savas,2000;Williams,2003)도 민관협력의 긍정적 기능으로 여

겨진다.민관협력의 이러한 강점들은 공공재로서 시장실패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회기반시설 또한

결국 경쟁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 시장의 순기능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민관협력의 이론적 유형을 조직발생근거 또는 민간부문의 참여에

따라 나눌 수 있다(이승우,2011).조직발생 근거에 따라서는 법률

기반,자발적 민관협력,사업기반 민관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민간부문의 참여에 따라서 직접참여,간접참여,사무위탁,민관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이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기타 영

역들 간의 계약관계로 형성되는 사업기반 민관협력에 속하고 참여

형태로는 민관협력 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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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실패에 관한 이론

1)정책실패의 개념

정책실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정책은 학자들마다 상황이나 관점 및 분석방

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AronWildavsky& Jeffrey

L.Pressman(1979)은 정책을 “목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

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며 DavidEaston(1957)은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인 결정”이라고 정의한다.한편,HaroldD.Lasswell

andAbraham Kaplan(1950)은 정책을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으로 정의한다.이렇듯 정책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책

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즉,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

한 기본방침”(정정길,2003)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듯이 정책실패의 개념도 다양하다.

정책실패는 근본적으로 계획에서 의도한 결과(intendedoutcome)와

실제 결과(actualoutcome)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길곤,2012).한편,Suchman은 정책실패를 프로그램 실패와

이론 실패로 구분하는데,프로그램 실패란 정책목표와 정책집행수

단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책집행과정에

서 발생한다.이론 실패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인과관계의 불

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정책이 집행은 되었으나 정책 본

래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정책결정단계 자

체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다(민진,1985).한편,정책실패를 오차수정

의 실패(김영평,2012)로 접근하는 시각과 정책학습의 실패(Larson,

2010)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이러한 정책실패에 관한 정의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정도(오차),파생된 외부효과,집행실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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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안병철·이계만,2009).

이를 종합해 볼 때,정책실패는 “정부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였으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abatier& Mazmanian,

1979;안병철,2002;김도훈,2003;김종범,2004;박순애 외 2005;

채원호·손호중,2005).

2)정책실패의 평가기준

일반적으로 정책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집행의 내용에 대한 적

절한 수행여부와 행정이념에 얼마나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존한다

고 할 수 있다.즉,정책내용의 구체화,정책의도의 실현,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규제의 전달이라는 정책집행의 세 가지 내용을 효과

성,능률성,민주성 등의 행정이념에 적합하게 적용 했는지의 여부

가 정책실패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오정재,2003).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 Repley.R& GraceA.Franklin은

정책집행의 성공여부를 목적달성,소요시간,원활성의 세 가지 기준

을 가지고 고찰하였는데,성공적인 집행이란 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성의 관점에서 접근

하였다.Levin,M.A와 Ferman,B(1986)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집행된 9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을 제시하

였는데,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지연,적

절한 수준의 재정적 비용,목표의 중요한 변경이나 과소 성취 없

는 본래 목표의 성취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Suchman은 평가기준으로 효력(Effect),성취량(Performance),

적정성(Adequacy),효율성(Efficiency),과정(Process)등을 제시했고,

Dunn은 효과성,능률성,충분성,형평성,대응성,필요성을,R.T.

Nakamura와 F.Smallwood(1980)는 목표달성,능률성,주민의 만

족,수혜자의 대응성,체제유지 등을 제시하였다(이대희,198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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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곤(2012)은 기존의 정책평가의 논리 가운데 블랙박스 논리와 투

명상자 논리,복잡성 논리가 정책실패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체로 행정이념에 입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이 입증되고 정책이 주민이나 고객의 요구 투입을 잘

수행하여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대응성 등의 기준

에 부합할 경우를 정책의 성공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정책실패의 영향요인

P.A.Sabatier와 D.A.Mazmanian은 정책성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적절한 인과이론(causaltheory),자원

(집행담당기관 관료의 성향,집행기관 책임자의 리더십,우호적 외

부인사의 참여,집행기관의 내부구조,집행기관의 규정,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사회경제적 상황(관련단체의 적극성과 자원,대중

의 지지와 관심,지배기관의 지원),정책문제의 성격(행태 변화의

범위,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대상집단의 상대적 규모,타당한 이

론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Sabatier and

Mazmanian,1981).같은 맥락에서 유훈(2002)은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형성과 관련된 요인 및 기타요인(사회경제적 상황,대중의 관

심과지지,대통령의 지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9)

G.C.Edwards(1980)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목표의 일관성,자원(인적자원,권한,시설,정보),정책집행자의

성향,집행담당조직의 구조 등을 지적하였으며,T.Smith(1973)는

정책형태와 유형,집행담당조직의 인력,능력,담당업무,리더십,구

9)정책문제의 성격에 대하여 행태의 다양성,대상집단의 상대적 규모,대상집단의 행태변화

의 정도,기술적 난점을 지적하였고 정책형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재

원,집행기관의 상호관계와 집행기관의 내부구조,집행기관의 규모,집행대상기관의 성격,

외부인사의 참여를,기타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상황,대중의 관심과지지,관련단체의 적극

성,대통령의 지원,집행자의 적극성을 지적하고 있다.유훈(2002).「정책학원론」(서울:

법문사),pp.2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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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책의 지원 정도와 근원 및 정책의 범위 등을 지적하였으며,

김순은 외(1998)는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과 이해가 정책집행의 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Pressman과 Wildavsky는 미국경제개발청의 실업문제 극

복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오클랜드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으로 사업

의 지연을 지적하며 정책집행의 성공확률 감소요인으로 다수의 정

책참여자 및 참여자 관점의 다양성,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다수의 의사결정점의 존재를 제시하였다(Pressman& Wildavsky,

1984;정정길 외,2003재인용).

한편,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있다.세계화로 인한 각국의 정책 또는 경제상황이 국내 정책에 영

향을 주고 있으며 (Savoie,1995;Stiglitz,2003),정책간의 상호작

용 및 수평적 구조화로 인한 정책쟁점의 증가,정부불신과 포퓰리

즘적 정치요소의 개입(Nyeetal.,1997)등에 의해 공공정책의 실

패를 설명하기도 한다.

기타 정책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정책 어그러짐’,정책학습이

론,지대추구 이론 등이 있다.안병철(2002)은 ‘정책 어그러짐

(slippag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책실패를 설명하고 있는데,정책어

그러짐은 정책이 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목표와 방향

이 변형 또는 변질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Freudenburg &

Gramling,1994;Preston&Hart,1999;안병철,2002).즉,정책결정이

나 집행과정에서 상호작용 혹은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원래의 정책

의도에서 연속적,누적적으로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러한 현

상은 관료조직 간의 어그러짐,입법권 행사를 통한 어그러짐,집행

적 어그러짐으로 나타나며 정책집행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으

로서 정부관료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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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Preston,T.,& Hart,P는 어그러짐을 일시적 어

그러짐(temporalslippage)과 내용적 어그러짐(contentslippage)으

로 분류하는데 일시적 어그러짐(temporalslippage)은 정책결정과정

에서 행위자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향후 정책집행의

책임과 자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과 시간이 지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내용적 어그러짐(contentslippage)은 정책결정 이후 집

행과정에서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Preston& Hart,1999:55-56).

정책학습이론(PolicyLearning)은 정책의 진화와 발전의 요체

를 정책학습에서 찾는데 정책실패에 대하여도 유일한 원인은 아니

지만 중요한 원인으로 학습실패를 지목한다.정책학습을 보는 시각

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첫 번째는,오차의 수정이라는 시각으로

서,협의의 정책학습에 가까운 개념이다.정책오차는 정책의 사례에

서 기대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고(송하진 외,

2006),오차수정은 이의 교정을 뜻한다.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지나

치게 협소하고 이분법 적이라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비판에서 나

온 것이 정책학습이론의 두 번째 시각으로서,정책학습은 단순한

오차수정이 아니라 ‘문제’와 해결책이 공존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정

책을 다시 정의하고 진화시키는 하나의 ‘구성적 과정’이라고 설명된

다(Larson,2010).이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발견하

고 기존의 정책에서 더욱 바람직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순환적 과정

으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 학습무능력

(learningdisability)을 정책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정책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그것은 명

백한 정책실패로 규정되고 또 학습무능력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다(이종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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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책실패요인

P.A.Sabatier
&

D..A.Mazmanian
(198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적절한 인과이론(causaltheory)
-자원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문제의 성격

유훈(2002)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형성과 관련된 요인

G.C.Edwards(1980)

-정책목표의 일관성
-자원(인적자원,권한,시설,정보),
-정책집행자의 성향
-집행담당조직의 구조

T.Smith(1973)
-정책형태와 유형
-집행담당조직의 인력,능력,리더십,구조
-정책의 지원 정도와 근원 및 정책의 범위

김순은 외(1998)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과 이해

Pressman& Wildavsky,
(1984)

-다수의 정책참여자 및 참여자 관점의 다양성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다수의 의사결정점의 존재

Savoie(1995)
Stiglitz(2003)

-세계화로 인한 국내 정책에 영향
-정책간의 상호작용 및 수평적 구조화로 인한
정책쟁점의증가

Nyeetal..,(1997) -정부불신과 포퓰리즘적 정치요소의 개입

Freudenburg&Gramling,
(1994)

Preston& Hart(1999)
안병철(2002)

-정책어그러짐 현상 (관료조직 간의 어그러짐,
입법권 행사를 통한 어그러짐,집행적 어그러짐)

송하진 외(2006)
Larson(2010)

-정책오차수정실패
-학습무능력(learningdisability)

<표 1>정책실패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 요약



- 18 -

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1.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민간투자사업 및 민자도로사업과 관련한 연구에는 유영철(2011),

윤하중(2007),심상달(2008),이호경 외(2003),조기훈(2009),김흥수

(2001)등이 있다.유영철(2011)은 SOC민자사업에서 나타나는 위험

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여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분배 방법들을

제안하였다.즉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1)인플레이션 위험,2)환율위

험,3)행정규제 및 정치적 위험,4)위험분배를 위한 SOC 민자사업

계약(실시협약)상의 위험(건설위험,운영위험,공급위험,시장위험)

등으로 분류하였다.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 간,민간계약자들 간

의 위험분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윤하중(2007)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바탕으

로 민자도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과도한 운영수입보장과 높은 통행

료 부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

성 향상과 적격성(VFM)조사,정부부담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심상달(2008)은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사

업관리단위의 일관성 부족과 사전관리보다 사후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통합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관리제

도의 개선과 관문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호경 외(2003)는 영국,일본,필리핀 등의 SOC 사업의 시사점

및 국내 SOC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

원적 측면,기술개발측면,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Management;

CM)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기훈(2009)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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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간 도로사업의 사례의 추진효과를 전망하였다.

김흥수(2001)은 현행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방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현행 방식은 건설 및 운영,재원조달,이용료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고 대부분 단일사업자 컨소시엄 방식으로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향후 경쟁이 확대될 경우 공모 및 평가방

식,협상과 사업자 지정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을 달리해야 하며,

현재 다기준 종합평가 방식에서 기술과 가격의 다단계 평가방식으

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또한 입찰요소를 통행료,무상사용기간,정

부보조금으로 단순화할 것과 민간제안사업에 있어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의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수익형민자사업(BTO)과 관련한 연구에는

김도일(2007),유영철(2010),김정욱(2010),노태호(2007)등이 있는데

김도일(2007)은 BTO,BTL,BOT(Build-Own-Transfer),BOO(Build-Own

-Operate)등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이 적용되는 민간투자

법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적 지위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국내 BTO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10)은 BTO를 중심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역량을 진단분석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역량,지방시장 환경의

조건,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위험분배),정부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를 분석기준으로 하고 이를 구체화 시킨 15개의 진단지표에 대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한 지각도(positioningmap)을 통해 지자체들

간의 집단 분류를 하였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민간투자 역량은 지

방정부 역량 차원에서 건설보조율과 시설관련 인허가,지방시장 환

경차원에서 요소소득,정부-기업간 관계에서 민간의 시설운영기간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김정욱(2010)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가운데 도로사업의 입찰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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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국내 8개 도로 가운데 사업자 선

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발생한 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쟁

의 정도,재정지원 및 통행료,비가격 요인 등의 사업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수준 유지,재

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을 제언하였다.

노태호(2007)는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있어서 주요쟁점을

추출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전문가 및 발주청,설계사,시

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Likert척도,ANOVA

분석,AHP분석(계층분석 과정)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쟁점은 공사비 산정,수익률,정부재정

지원,사용료 수입보장수준,운영비산정,사용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에 있어서 발주청 그룹과 설계사 및 시공사 그룹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과 수익형민자사업인 BTO를 비교한

연구에는 최남희(2011),곽수남 외(2009),유영철(2011),유영철(2008)

이 있다.

최남희(2011)은 BTL과 BTO을 비교·검토한 후 인과순환구조를

통해 두 사업방식의 사업구조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였다.BTO 사업에 있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기간,

민간사업자 비용유인 등의 변수를,BTL사업에 있어서는 임대료 조

정,시설운영비 부담,보장수익률 등의 변수를 개선함으로써 사업경

제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규명하였다.

곽수남 외 (2009)는 전통적인 BTL사업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약

점을 보완하고자 사업의 운영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분할하여 운영

하는 BTL,BTO혼합방식을 제안하였다.이에 모 지역 군인 관사사

업을 사례로 하여 도출된 BTL+BTO혼합방식을 적용하고 운영기간

과 재무적 타당성 지표 분석,정부지급금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분포

분석을 통하여 BTL+BTO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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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TO 혼합방식이 단순 BTL방식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면

서 동시에 운영기간의 단축과 정부지급금의 감소의 형태로 정부나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임을 규명하였다.

유영철(2011)은 기투자 되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진

행되는,건설 중인 두 개의 일반철도사업을 사례로 예비타당성과 민

자적격성을 비교하여 BTL 민자사업이 일반철도 사업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이에 두 사업 모두 타당성에 문제가 있

었으며 민자적격성에 있어서도 비용절감재정가치(VFM:ValueFor

Money)10)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동 저자의 2008년 수행된 연구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인 경기

도 일산대교와 임대형 민자사업(BTL)인 대구 시립미술관을 재정·금

융조달,사업관리,위험의 분담 측면에서 비교하여 각 사업에서의

성공요건 분석 및 유형별 적합한 적용대상 사업 등을 제시하고 성

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였다.

기타 민간위탁 관련 연구에는 이현우(2011),이정은(1998)등이 있

다.이현우(2011)은 경기영어마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과정적으로는 민간위탁 선정단계,공급단계,관리 단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성과 측면으로는 조직의 효율화,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경영합리화

를 통한 인력절감,사업비용절감,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운영 감독에 있어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으로 성과관리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정착

방안으로 위탁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

시하였다.

이정은(1998)은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성과로 알려져 있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의 요인이 민간위탁의 운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10)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평가의 정성적 평가의 한 종류로서 투자효율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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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는데,분석결과 민간위탁의 성과는 비용절

감보다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고 보았다.

2.SOC사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11)

SOC 사업 또는 민관협력 사업의 실패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김강수(2011),김강수(2010),주재현(2006),Pickrell,D.H.(1998),

11)SOC사업 실패는 아니지만 기타 정책실패에 관한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2012)은 외환은행 매각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를 관료적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특히,정책담당자의 정책단계별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정책실패 판단의 정치성과 동

태성,정책문제의 인식,정책접근의 시계,금융감독 시스템,관료적 책임성의 확보 측면에서의 문제

점이 드러났으며 관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적

절한 역할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종수(2012)는 정책학습(PolicyLearning)의 관점에서 금융정책의 실패를 조망하였다.저축은행

의 연쇄도산 현상에 대하여 개인측면(CEO의 부패),조직관리(소유 및 지배구조,감 독기관 관리부

실),사회시스템(낮은 신뢰도)의 상황적 결합이 하나의 원인이며 정책학습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관

리능력한계 및 구조적 요인으로서 금융감독 기능의 결함이 학습 무능력을 초래하고 정책실패로 귀

결됨을 지적하였다. 한편,변창흠(2012)은 뉴타운사업을 통해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의 순환구조를

분석하였다.즉,문제인식 및 목표설정,정책수단선택,목표달성,집행과정,추진효과,평가와 환류 측

면에서 어떤 실패요인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영평(2012)은 정책의 목표성취 실패,정책 오차 수정의 실패 등을 정책실패로 정의하고 정책

의 성패 판단의 정치성 및 모호성 측면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공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태

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실패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광호·김원수(2005)는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토지거래량의 변동을 회귀분석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토지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정책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개입이 오히려 정책실패를 부추겼음을 규명하였다.

안병철(2002)은 의약분업의 정책변동과 실패과정을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어그러짐 논리에 따르면 의약분업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상호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원

래의 정책의도에서 벗어난 정책변질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책실패를 초래하였다고 본다.이를 통해

정책연구에서 정책실패의 영역이 집행상의 문제라기보다 상호조정에 따른 정책어그러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김종화(2002)는 의약분업정책을 사례로 정책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

의 상징적 행동을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정책실패이론과 정책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실패,정부의

상징적 행동과 정책실패를 비교분석하였다.

박순애·이지한(2005)은 반복된 정책실패 사례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을 분석하였

다.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정책환경적 요인(언론의 보

도성향,환경단체의 활동),정책의 내재적 특성요인(위험성,경제적 손실과 비형평성),정책집행체제

의 내·외부요인(지역주민과 정책집행기관간의 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안면도,굴업도,위도의 입지정

책 실패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종화(2011)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주가하락 현상이 야기한 사회적

손실을 추정하였는데 지대추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지대추구 수요자

와 공급자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각 행위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정책집행 실패를 초래하였음을 규

명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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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vbjerg,B.etal.(2003),Wachs,M (1992),이용준(2005),고길곤

(2012),Greve,C& Ejersbo,N(2003),Jamali,D(2004),TimothyJ.

Murphy(2008),Burger,P.etal.(2009)등이 있다.

김강수(2011)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12)사업의 교

통량 수요 과다추정 문제에 대하여 교통량 추정오차를 분석하여 원

인을 도출하고 추정오차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즉 서울,부산,대

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총 7개 지역의 14개 노선의 교통량을

자료로 하여 예측교통량이 체계적으로 과다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통량 추정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및 판단오

류,교통량 예측 모형의 한계,최종 의사결정자및 사업시행부처의

정치적 유인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서 교통량 성과에 기초한

도시철도 정부지원금 차등화 및 교통량 예측에 있어 외부견해의 체

계적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김강수(2010)은 기종점통행량(Origin Destination 교통량,이하

O/D 교통량)13)모형을 통하여 서울시 지하철 노선 교통량 추정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인으로 외생오차(소득,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정치·제도·심리적 측면,측정오차,모형오차

(중요 변수의 누락)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서 모형적합성 및 추

정결과 검증 강화,제도개선 및 경험적 결과의 반영,교통수요 추정

의 투명성 제고,교통량 추정 위험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주재현(2006)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관협력(PPP)의 주요 성

공조건을 살펴본 후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이 장기간 교

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추가비용 부담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일산대

교와 제 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성

12)「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정의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
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13)기종점 통행량이란 도로 또는 철도 등 교통 SOC사업을 계획시 사업시행 전과 후의 결과분석,사
람과 화물의 이동과 통행행태에 대한 분석 등 효율적인 SOC투자를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기점(O:Origin)은 통행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지점,종점(D:

Destination)은 도착하는 지점을 말하며 기종점통행량(O/D)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행렬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상호간의 화물수송량,수송건수,자동차교통량,여객수송인수 등의 출발,도착 수량

을 내용으로 한다.출처:건설경제(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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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건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각 사례에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신

뢰구축,정부와 정치적 상층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 및 지원,지원전

담기관 및 조직체계의 설치,법적·규제적 장치의 정비,재원조달 등

의 변수를 적용하여 이러한 성공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검토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특히 단체장의 리더십 및 지방정부와 참

여기업간의 신뢰구축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Pickrell(1998)은 교통인프라 사업에서의 교통수요 추정의 문제로

인한 실패에 대하여 미국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10개의 사업 중 9

개 사업에서 수요가 과다 추정되었거나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3개 노선(볼티모어,버펄로,피츠버그)의 승객수

는 개통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러한

원인에 대해 Pickrell은 이용객 수 예측에 이용되는 다양한 모형의

오차나 노선설계의 변경 등과 같은 명백한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오차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요예측의 정확성 개선을 위

해서 예측기간을 줄임으로서 외생요인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보조금을 단순 지원비율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Flyvbjergetal.(2003)은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교통량 추정의 과대평가를

제시하였다.사업추진주체의 수요 예측치가 전문가의 그것보다 과대

예측되는 것은 추정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

수압력이 전문가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같은 맥락에서

낙관적인 교통수요 예측행태에 대하여 Wachs(1992)은 윤리적인 고

민(ethicaldilemma)차원으로 접근하였는데 교통수요 예측과정이 상

당히 주관적인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과정이므로 전문가는 기술적

인 가정을 통해 자기 이익에 도움을 주는 (self-serving)추정치를

산출한다고 지적하였다.

고길곤(2012)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서 경전철 사업을 지적하고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 사례를

분석하였다.정책평가의 논리 가운데 블랙박스 논리와 투명상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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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잡성 논리를 통하여 두 사례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복잡성 논리의 접근법이 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

시하였다.특히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블랙박스 논리의 정책-

결과라는 기계적인 인과관계 가정은 실제 정책개선이나 정책학습에

활용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상수(2006)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적용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과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사업을 재정사업과 비교하였는데,정보

의 비대칭성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가 재정부담의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다.

C.Greve&N.Ejersbo(2003)은 덴마크 Farum시(市)의 민간투자사

업을 사례로 민관협력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BOT(Build-Own-Transfer)

형태로 운영되던 Farum시의 축구장 등 인프라 사업 실패요인으로

서 중앙정부의 규범과 지방정부 혁신의 충돌,책임소재의 불분명,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DimaJamali(2004)는 레바논의 민관협력 사례로서 레바논

의 전기통신 인프라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중요

성공요인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규제 프레임워크,사업시행부처와

민간 간의 정보 및 목표 공유,자원의존,제도화 등을 제시하였고

제약요인으로서 장기간의 계약,사업자체의 복잡성,공공-민간 부문

의 불신 및 불분명한 계약조항 등을 지적하였다.

T.J.Murphy(2008)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SOC 사업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인프라 사업에서의 민간투자는 고비용,저효율적

이며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을 것이라는 찬성논리에

대하여 실제 제공되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의 질이 이전보

다 저하되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

으며 공공정책의 유연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효율적인 사업기술과 계

약 관리 기술,불확실성의 감소와 효율적인 위험분배를 제시하였다.



- 26 -

PhilippeBurgeretal.(2009)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

설 건설에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캐나다,컬럼비아,한국,모잠비크,페루,포르

투갈,영국,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위협요인과 취

약성을 분석하였다.SOC사업의 실패요인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이자율 상승,미래수요 불확실성,총수요 감소로 인한 운영수

입 감소,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한 사업 자금조달 지연이 사업지연으

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통인프라 사업

에서 그 여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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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민간투자 사업 및 SOC사업 실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한 실증연구보다 주로 질적연구로서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하려 하였다(조기훈,2009;이현우,2011;김강수,

2010;주재현,2006;Pickrell,1998;고길곤,2012;김상수,2006; C.

Greve& N.Ejersbo,2003;DimaJamali,2004).

둘째,민간투자사업에 존재하는 위험을 규명하고 정부와 민간기

업간의 효율적인 위험분배 방식을 제안하였다(유영철,2011).

셋째,민간투자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BTO,BTL을 비교하였다(최남희,2011;곽수남 외,2009;유영철,2011;

유영철,2008).

넷째,SOC사업에 대한 실패원인으로 주로 교통량 추정의 과대평가

를 지적하였다(김강수,2011;김강수,2010;Pickrell,1998;Flyvbjerget

al.,2003).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개별적 접근분석 방법

을 취하거나 또는 정책수단 간의 단순비교를 함으로서,민간투자사

업 정책과정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의 틀에 따라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각 사례

에서 단편적으로 나열되거나 표면화되었던 문제들이 인과관계로 얽

혀 있거나 상호작용하여 예기치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단계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실패사례에 대한 연

구가 적고 민간투자사업 또는 SOC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있

어서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 또는 단순비교에 머물러 있다.정책은

평가와 환류를 통해 계속해서 변동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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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정책실패를 함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책실패사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동태적인 성격에 기인한다.즉,정책실패의 원인을 인식하여 수정하

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것이며,평가와 환류과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태적인 상황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패의 세 가지 사

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어떤 요인이 정책실패를 초래했는지 및 특정

요인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민간투자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민간투자사업 가운데에서도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부족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비교한 연구가 드물다.사

회기반시설(SOC)에는 도로,철도,항만 등이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도로사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그러나,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연이은 실패사례와 이로 인

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

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도 필요하다.민간투자사업 가

운데 경전철사업 한 종류로 한정한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므로

세 가지 사례간 비교 및 외적 요인의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형태 가운데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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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절 분석범주 및 변수의 구체화

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실패요인에 관하여 대

체로 정책문제의 내재한 특성,정책형성 및 집행체제의 내·외부 요

인,정책의 대상집단을 포함한 여러 행위자,그리고 정책환경적 요

인으로 구분한다.한편,SOC사업의 실패요인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정책 특성에 기인하는 위험과 제도적 요인(최소운영수입보장),교통

수요예측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행위자들의 정치적 동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BTO방식의 SOC민간투자사업 가운데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실패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 및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1.정책 형성

1)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정책문제의 성격 및 형태와 유형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ThomasSmith,1973;P.A.Sabatier& D.A.Mazmanian,

1981;유훈,2002),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책분석이 요구된다.민간투

자사업에서의 정책분석의 핵심은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교통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다른 대안

적인 수단이 있었는지,지역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였는지

등 정책집행 이전의 정책분석 과정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2)제도적 요인

Hjern& Hull(1985)은 정책집행과정의 이해는 집행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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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arrangement)를 발견함으로써 가능

하다고 가정하였다.BTO 형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문제되었

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와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 최

소운영수입보장조항(MRG:MinimunRevenueGuarantee,이하 MRG

라 한다)이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민간의 창

의성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

나 예측수요와 실제 교통량의 차이로 인한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된

다.따라서 교통량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

하여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

업의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보장율이 매우 높고 기간

이 길기 때문에 정부가 보전해야 할 부담액이 매우 크고, X비효율

성을 해결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목적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MRG는

2009년 폐지되었으나 협약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민간투

자사업의 한계요인으로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

Flyvbjergetal.(2003)이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교통량 추정의

과대평가라고 볼 수 있다.또한 Pickrell(1998),김강수(2011)등도

SOC사업의 실패요인으로 같은 요인을 지적하였다.실제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가 전술한 바대로 선의의 취지로 도입되었을지라도 교

통수요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실제 수요와 차이가 클 경우 재

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민-관 관계에서 법적공방까지 초래할 수 있

다.따라서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수요예측기관이 교통수요를 적절

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녔는지 및 수요측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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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 결정 및 집행

1)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재원의 효율적 조달 뿐 아니라 시장논리로서 경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의 제고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참여기업의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재원을 필

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은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었는지 또는 로

비에 의한 선정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정책학습(오류수정)의 부재

정책실패를 정책학습의 실패로 보는 관점(Larson,2010;이종수,

2012;김영평,2012)에 의하면 오차수정의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 학

습무능력(learningdisability)이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지

속적인 오차수정 노력과 학습이 수반되어야 정책실패가 아닌 민간

투자사업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일련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정책내부요인

1)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Sabatier&

Mazmanion(1981)은 집행기관 책임자의 리더십을,T.Smith(1973)는

리더십 및 지원정도를,주재현(2006)은 정부와 정치적 상층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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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의지 표명 및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김강수(2011)는 최종 의사

결정자 및 사업시행부처의 정치적 유인 등을 지적하여 공통적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책집행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공과 실패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2)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DimaJamali(2004)가 SOC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제시한 요인 가운

데 하나는 공공-민간 부문의 불신이다. Pressman &

Wildavsy(1984),Considine(1992)가 지적했듯이 다수의 의사결정점

의 존재가 정책집행의 성공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민간투자사업

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조직이 계약관계로 맺어진 상황이므로

같은 조직일 경우보다 정보의 공유나 의사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

을 수 있으며 행위자간 이해충돌이 일어나 사업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주인-대리인이론이 정책실패에 주는 함의도 주인과 대리인의

유인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

다는 것이며,Buchanan& Tullock의 지대추구이론에서도 각 행위자

의 지대추구 행위가 사회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A.Sabatier& D.A.Mazmanian(1981)가 정책성패

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자원에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지적한 점 및 주재현(2006)이 제시한 지방정부와 참여기업간의 신뢰

구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정책외부요인

1)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R.T.Nakamura& F.Smallwood(1980)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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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수혜자의 대응성을 지적하였고,Sabatier&

Mazmanion(1981)은 대중의 지지와 관심이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정책을 결정 및 집행기관 뿐 아니라 정책의 대상집

단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순응도 주민참

여를 통한 주민의사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입이 이루어져야만 정책

이 보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종,

2001).김순은 외(1998)도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에 대한 견해나 관점

이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상집단의 이해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SOC사업이 지닌 대규모 사업의 특성은 공사과정에서

의 소음 및 불편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교통인프라 시설은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

므로 정책과정에서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사회경제적 여건변화

Sabatier& Mazmanion(1981)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책 성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PhilippeBurgeretal.(2009)은 구

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SOC사업에 어

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정책 자체는 성공

적으로 설계되었더라도 정책환경이 변함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

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의 재정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감소 또는 도시공간의 변화

로 인하여 당초 예상한 교통수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언론의 보도성향 및 법적 분쟁

언론은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 가운데 하나로서 대중매

체(massmedia)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

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준다.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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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하는 교통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은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

격 등 민감한 사안과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성향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변경되며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정책집행 중에 관련부처와 참여기업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

날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

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시간·금전

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또한 환경적 요

인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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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분석틀

이상에서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실패요인의 분석범주와 변수를 구

체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과연 본 연구가 대상

으로 삼은 세 개의 사례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어떠한지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즉 정책집행이론에서 정책과정(정

책형성,집행 및 결정),정책내적·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

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다음 연구의 분석틀

에 기반하여 살펴보겠다.

<그림 2>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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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경전철 사업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요인이다.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전철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규모자금이 투

입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장기간의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비

롯되며 이에 따른 위험의 공유 및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

는 것이다.즉,정책형성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루

어졌는지와 특히,경전철 교통수요 과다예측 여부 및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적 요인으로서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정책 결정 및 집행요인이다.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민관협

력의 장점인 경쟁의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정책실패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책임성 확보 문제 등 정책

평가와 이를통한 지속적인 학습 및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정책학습(오류수정)의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정책 내부요인이다.내부요인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정책집행에 있어서 제도가 행위자

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위자 또한 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동태적인 정책과정을 형성해 나간다.특히,본 연구에서의 민간투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집행기관과 사업시행

자 간의 관계,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외부요인이다.SOC사업실패와 관련된 선행연구

와 정책실패요인과 관련된 이론 검토에서 모두 환경적요인을 실패

요인으로 제시하였다.또한,정책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가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따라서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인구변화 또는 재정상황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

화,언론의 보도성향 및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실패요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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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일반적으로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는 그 주제가 복잡하고 동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통계적인 방법이나 실험적인 방법을 회피하

고 사례연구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Kerlinger,1973).그런데

사례연구방법은 Kerlinger가 제시한 이상적인 연구설계(research

design)의 조건,즉 ①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하고,②외재

적인 독립변수를 통제할 수 있으며,③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조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특히 정책집행의 사례연구는 그동안 너무 적은 사례를 너무

많은 변수로(toofew cases,toomanyvariables)연구하였기 때문

에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Goggin,1986).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개과정 혹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계량적인 분석방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정책과정

의 동태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실패의 사례로서 용인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

전주경전철 등 SOC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여 분석틀에 따라 추출

된 실패요인 가운데 공통요인을 찾아 교통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실패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 방

법 중 문헌연구를 사용하고자 한다.국내외에 발표된 도서와 정기간

행물,각 사업의 시행주체인 국토해양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백

서 및 자치단체회의록,국회 입법조사처 및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및 국회의원들의 보고서,발간물,연구용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자료,시민단체 발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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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부발간자료를 더하여 각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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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SOC민간투자사업의 전개

제 1절 국내 SOC민간투자사업 현황

1.사회간접자본(SOC)및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사회간접자본(SOC:SocialOverheadCapital)이란 일반 경제활

동의 기초가 되며 도로,항만,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사회구성원 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자본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양지청,2002;엄주현,2007).즉,사회

간접자본은 공공 자본으로서 광의로는 교육,보건,상하수도 등 공

공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기법 또는 제도 등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도로나 철도,항만,통신시설 등 시설에 한정된다.

한편,사회기반시설은 협의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의 물리적인 측면 또는 시설(infrastructure)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라 볼 수 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2조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하여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해당 시설

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

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철도,항만,환경,학교,군

주거시설,노인주거복지,공공보건의료,문화시설 등 44개 항목 등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들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많은 생산활동에 공통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나,성질상 사인(私人)의 투자가 부적

절하거나,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의한 공급이 쉽

지 않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재정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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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유

도되고 있다.14)동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

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5)

위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을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경전철 사업은 교통인프라시설로서

협의의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4)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

    http://www.mltm.go.kr/USR/dictionary/m_65/lst.jsp?ID_ONE=2671

15)『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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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 회 기 반 시 설 의 유 형

도로(3) 도로 및 도로부속물,노외주차장,지능형 교통체계

항만(2) 항만시설,어항시설

철도(3) 철도,철도시설,도시철도

공항(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하천부속물,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 시설

환경(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재활용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및하수도

유통(3)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및 창고,여객자동차 터미널

문화관광(9)
관광지 및 관광단지,청소년수련시설,생활체육시설,도서관,

과학관,박물관및미술관,국제회의시설,문화시설,도시공원

국방(1) 군주거시설

교육(1) 학교시설

주택(1) 공공임대 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노인주거·노인의료,공공보건의료

산림(2) 자연휴양림,수목원

2.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및 민간투자사업 방식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조를 통해 볼 때 사회기반

시설의 유형은 도로,항만,철도,공항,수자원,정보통신,에너지,

환경,유통,문화관광,국방,교육,주택,보건복지,산림 등의 분야

로 볼 수 있다.

<표 2>사회기반시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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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은 1)정부가 사

업을 지정하거나(정부고시사업),2)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을 민간사업자가 제시(민간제안사업)함으로 선정될 수 있다.법 제

8조의 2는 대상사업의 조건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

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민간부문의 참

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구체적으로 첫째,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둘째,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의 사업

성이 있는 사업,셋째,적정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성확보가 가능

한 사업,넷째,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 및 수송수요 증가가 예상되

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엄종현,2007).

법 제 4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첫째,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둘째,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Build-

Operate-Transfer),셋째,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

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BOO:Build-Own-

Operate)등이다.위의 네 가지 가운데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2005년 도입되 임

대형 민자사업(BTL)이며,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전철 사업

은 주로 수익형 민자사업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

(BTO)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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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개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법률(민간투자법 시행

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하여 다

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외

설·김정욱,2008).법 제 4조에 규정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핵

심은 건설-양도-운영이다.즉,민간투자회사가 SOC시설을 건설하

여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지만 민간이 일정기간

(통상 30년)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근거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

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 예산정책처,2010;최남희,2011;김

도일,2007;옥동석,2007).

수익형 민자사업(BTO)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투

자비를 회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유동적이며 민간

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정부에서 민간의 수요에 대

한 위험을 일정부분 분담하기 위해 BTO에만 최저운영수입보장

(MRG)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이에 반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에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고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형민자사

업(BTO)보다 사업위험이 적고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 없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수익형 민자사업(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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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특성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특징은 대상시설의 성격,투자비회수,

사업리스크,사용료산정,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해진다.

첫째,수익형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최종이용자에게 사

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고속도로,항만,경전

철,지하철 등이 이에 속한다.이에 반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시

설은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어

려운 시설로서 학교,공원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투자비회수 측면에서 수익형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으로서

최종이용자가 직접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며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

부의 재정부담으로 정부가 내는 시설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

하게 된다.

셋째,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수익률도 높고 운영수입이 유동적이며 따라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한다.정부가 최저수입보장을 통해 위험을 분배하기는 하지만

사업구조 자체로 볼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보다 사업리스크가 큰 편

이다.이에 비해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의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

를 회수하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확정적이고 사업리스크가 낮으며

수익률도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넷째,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수익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으

로 고시,협약체결 시점가격 등이 반영되며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

가변동분은 별도 반영된다.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의 준공시점가

격으로 총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대료 산정후 균등 분

할하여 지급된다.

다섯째,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건설기간 중 건설분

담금과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이며,임대형 민자사업은 대부분

의 경우 재정지원이 없고 예외적으로 장기임대료 축소를 위해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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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

성격

-최종이용자에게사용료부과로

투자비회수가가능한시설

-(고속도로,항만,경전철,지하철등)

-최종이용자에게사용료부과로

투자비회수가어려운시설

-(학교,복지,공원등)

투자비회수
최종이용자 사용료부담

(수익자부담)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사업

리스크

-사업위험이 높음

-높은위험에상응하는고수익률

-민간의 수요위험 부담

-운영수입 변동위험

-사업위험이 낮음

-낮은위험에상응하는저수익률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운영수입 확정

사용료

산정

-총사업비기준

(고시,협약체결 시점가격)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 별도 반영

-총민간투자비기준

(시설의 준공시점가격)

-임대료 산정 후,

균등 분할 지급

재정지원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대부분의경우재정지원없음

-예외)주무관청이필요시지원

관청이 필요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수익형 민자사업(BTO)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특징

※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2007.에듀21비티엘/비티오 사업타당성 분석 표준모델 연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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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TO 23696 45589 50116 60679 37956 42701 60934 31380 18911 27424

BTL - - - 2820 28251 53926 28470 51566 47330 12149

합계 23696 45589 50116 63499 66207 96627 89404 82946 66241 39573

3.사회기반시설(SOC)민간투자사업의 현황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

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초기에는 SOC건설을 위

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중심이었으나 동법이 2005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이 도입되어 각 특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활용

되고 있다.계속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는 사용료 인하 및 재정부담완화를 위한 부대사업의 대상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되었고,정부의 재정부담증가

완화를 위하여는 BTL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와 부당업자 제

재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2010;법제처,2011).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중심으로 민

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SOC에 대한 전체 민간투자사업규

모(BTO+BTL)는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

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2007년 임대형민자사업의 규모가 수익형민자사업의 규모를

능가하게 되었다.이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SOC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출처: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민간투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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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SOC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억원



- 48 -

제 2절 국내 경전철 사업 현황

1.경전철의 의의

1)경전철의 개념

경전철은 1960년대 미국의 UMTA(Urban MAss Transit

Association)가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쓰이기 시작한 신경향의 노

면전차를 통칭하는데 사용한 이래로 통상 영어로는 LR(LightRail)

이라 부르고 국내에서는 경량저널,신교통시스템,노면열차 등으로

지하철 등과 정확한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량전철

인 지하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2011).

경전철에 대하여 미국의 대중교통협회(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Association:APTA)는 ‘중량철도와 비교하여 적은

수송량을 가진 전기철도로서 독립 또는 공유된 전용노선을 보유하

며,고상 또는 저상 플랫폼에서 승·하차하고 1량 또는 다량으로 연

결된 시스템으로 「streetcar」,「trolleycar」,「tramway」로도 알려져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수송연구위원회(TransportationResearch

Board:TRB)에서는 ‘지면의 고가구조물 위 또는 지하에 독립된

「right-of-way」를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위에 1량

또는 다량편성이 가능한 운영상의 특징을 갖춘 도시 전기 철도 시

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국내의 법률에서는 경전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 2조에서 ‘모노레일형식,노면전차

형식,철제차륜형식,고무차륜형식,선형유도전동기형식,자기부상추

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의 전기철

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정의는 기술

적인 용어로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당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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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철 경전철 버스

수송용량 3-7만명/시간·방향 5천~3만명/시간·방향 1~5000명/시간·방향

차량편성 6~10량 1~6량 1대

차량정원 150~160명 50~226명 80명(입석포함)

운행간격 2~10분 1~6분 5~20분

운행속도 시속 30~35Km 시속 35~40Km
시속 18.35Km
(서울시)

건설비 1000억원/Km 500억원/Km
1000억원/Km
(4차선 도로)

적용지역 인구 1백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 이상

장점
-정시성,안전성,친환경성

-전용주행로 설치로 인한 통행권 확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투자비
-이용의 시·공간적
제약이 적으며 높은
접근성

단점

-시설투자비가 가장
높음
-노선선정의 용이
성,차량편성의 유연
성이낮음

-역을중심으로제한적
지역에 서비스 한정

-정시성,안전성,수송
효율이 낮음
-매연,소음,진동
등의 환경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발생
비율 높음

기후,도시환경 등에 따라 많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유기

석,2010),개괄적으로 볼 때 경전철은 중량전철인 지하철에 비해 적

은 수송량을 가지고 소규모 차량편성이 가능한 도시철도시스템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5>는 기존의 노면교통수단과 경전철을 비교한 것으로

서 경전철은 기존교통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교통수단

으로서 중간정도의 수송거리 및 수송수요 밀도에 적합한 수송인프

라이다.

<표 5>지하철,버스 및 경전철의 비교

※자료:유기석(2010),안병욱(2006),국회입법조사처(2011)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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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전철의 유형 및 특징

일반지하철의 동력전달이 일반적으로 원형모터방식임에 비해 경

전철은 해당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유기

석,2010).경전철의 유형은 승객정원,수송인원,차륜형태,최고속도

등에 따라 노면전차(LRT:LightRailTransit),철재차륜 및 고무차

륜,무인자동 대중교통수단(AutomaticGuidedTransit),모노레일,

선형유도전동기(LIM:LinearInductionMotor),자기부상열차,궤도

버스,궤도승용차(PRT)등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경전철 유형은 선형유도전동기

(LIM)방식(용인경전철),철제차륜 자동안내주행차량(AGT)방식(부

산-김해경전철),전주경전철에서 도입하고자 하였던 노면경전철

(Tram)등이다.선형유도전동기방식(LIM:LinearInductionMotor)

은 자기부상 열차와 추진방식이 동일한 개념으로 자기부상열차는

차체를 띄운 상태에서 운행하지만 LIM(LinearInductionMotor)은

차체를 띄우지 않고 일반 철제차륜과 동일한 형태를 의미한다.

LIM은 차륜단면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지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사유지에 영향이 없는 노선계획이 가능하

며 고가구간에서 교량상부에 설치되는 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경

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다.또한 고무차륜에 비하여 전력비 절감이

가능하고 저소음이라 인근주민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유기석,2010).

한편,부산-김해 경전철이 도입한 철제차륜형 AGT 차량의 차량

당 중량은 중량전철(지하철)에 비해 65~70%정도이다. 용량면에서

도 일반지하철차량의 축소형으로 소음,진동이 기존 지하철보다 적

고 고가화에 유리하다.또한 정거장간의 거리가 길고 장거리에 적

절하며 전력소모가 경전철 유형가운데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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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유형 노면전차
AGT

모노레일 LIM 자기부상 PRT
고무차륜 철제차륜

승객정원

(인/량)
66~285 60~90 75~100 40~80 60~226 75~120 1~6

수송인원

(시간·방향)
2천~6천 7천~25천 17천~2만 5천~2만 25천~3만 15천~2만 3천~6천

차륜형태 고무/철제 고무차륜 철제차륜 고무/철제 소형철제 불필요 고무차륜

최고속도

(Km/h)
40~60 60~80 70~80 70~80 80~90 100~130 50~80

해외운영

사례
포트랜드

시카고·

릴르 

도크랜드

·벤쿠버 

오사카

·지바

·시드니

벤쿠버

·쿠알라룸

푸르

나고야 말보르

<표 6>경전철의 유형

※자료:유기석(2010)수정

경전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시스템 종류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하여 기존

지하철의 지선,중소도시의 간선,대도시~~위성도시간 연계 등의 교

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국회입법조사처,2011).즉,차량편성과 노

선선정이 용이하여 배차간격이 1~2분 이내로 짧고 완전무인 자동

운전이 가능하여 사령실에서 열차운행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수

송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승객의 접근성이 높다.

둘째,건설비용이 지하철의 50~80% 수준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경전철은 일반 지하철에 비해 정거장 길이가 짧고 차량크기,

구조물의 크기가 작아 토목,건축 등의 고정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

며(유기석,2010)무인자동운전시스템은 유지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셋째,경전철의 동력이 전기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소음도 비교적 적은 편으로 ‘저탄소녹

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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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경전철 사업의 현황

국내의 경전철 사업은 1992년 8월 국무회의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고무차륜형 AGT,철제차륜형 AGT,

리니어 인덕션 모터(LIM),자기부상열차 등의 형식을 대표시스템으

로 선정하여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

처,2011;유기석,2010).경전철 사업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에 해당하는데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하며 민자사

업방식은 다시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BTO방식)과 민간제안사업

으로 나누어진다.

2012년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경전철은 부산-김해경전철,용인

경전철,의정부경전철,부산4호선으로 4개 노선이다.이 가운데 부

산-김해경전철은 총 사업비 1조 3,124억원,총연장 23.455Km로

2011년 9월 16일 개통하여 영업중이며 철제차륜AGT방식으로 운행

된다.용인경전철은 총 사업비 1조 127억원,총연장 18.143Km로 캐

나다 봄바디어사의 선형유도전동기시스템(LIM)을 수입하였으나 용

인시의 준공승인 거부 및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

지통보,용인경전철(주)의 국제중재법원의 배상판결 등 일련의 사

태로 인해 사업 완공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4,750억원,총연장 11.08Km으

로 지멘스(SIEMENS)의 차량인 고무차륜형 AGT를 전량 수입하여

2012년 7월 1일 개통하였다.

한편,추진단계에 있는 노선은 서울,광명,인천 등 7개 지방자치

단체의 13개 노선이며 총사업비 15조 500억원,총연장:243.7Km이

다.구체적으로 착공단계 3개 노선(서울,대구3호선,인천2호선),민

간투자 협상단계 3개 노선(광명,서울동북선,서울신림선)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단계 7개 노선(천안,김포,서울면목선,서울서부선,서

울마포선,서울목동선)등이다.

이외에도 서울,부산,대전 등 약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4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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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노선수)

추진방식

정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BTO) 미정

완공단계(4개) 부산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착공단계(3개)
대구3호선

인천2호선
서울 우이경전철

민간투자협상

단계(3개)

광명

서울동북선

서울신림선

기본계획수립

및

검토단계(7개)

천안

서울면목선

서울서부선

서울마포선

서울목동선

김포

창원

추진예정

(84개)

서울권 14개 노선

인천·경기권 24개 노선

부산·경남권 19개 노선

대구·경북권 16개 노선

대전·충남권 11개 노선

합계 111개 노선

선(총 사업비 51조 5000억원,총연장 1,175Km)에 대한 경전철 사업

을 추진 예정에 있다(국무총리실,2011;국회입법조사처,2011).

<표 7>진행단계 및 추진방식별 경전철 사업 현황

※자료:국무총리실,「지자체 경전철 사업 분석·평가 결과」,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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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각 사례의 사업개요

1.용인경전철 사업

용인경전철 사업은 교통문제의 해결,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상품

활용을 목적으로 구갈역에서 에버랜드역까지를 구간으로 총연장

18.4Km으로 추진되었다.총 정거장 15개소,차량기지 1개소로서 총사

업비는 9,149억원으로 총민간사업비 5,594억원 (61.1%),건설보조금

3,555억원(38.9%)으로 계획되었다.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착공되

어 2009년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으로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차량시스템은 LIM 철제차륜을 사용한다.

2.부산-김해경전철 사업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사업목적은 부산-김해간 교통난 완화이

다.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를

잇는 구간으로 총연장 23.764㎞(부산구간 12.288㎞ 김해구간 11.476㎞)

에 달한다.정거장은 부산 9개소,김해 12개소 등 21개소이며,차량

기지 1개소이다.총사업비는 2000년 1월 7일 불변가로 7,742억원으

로 총민간사업비는 4,819억원(62.2%),정부의 건설보조금은 2,923억

원(37.8%)이다.사업기간은 착공일인 2006년 4월 21일부터 준공일인

2011년 4월 20일까지이다.BTO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BGL)이다.

시설에 대하여는 차량시스템은 철제 탄성 차륜 방식의 무인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며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승차인원은 184명으

로 만차시 304명까지 탈 수 있다.평균 운행속도는 33.17km/h이며

최고 운행속도는 70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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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전주경전철

사업목적

교통문제의 해결,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상품 활용

부산-김해간 교통난

완화

도심 교통난 해소

구간
구갈역~에버랜드역 부산시사상구(사상역)

~김해시삼계동(차량기지)

전주역,송천역(회차지)

~삼천동(차량기지)

규모
-총연장 18.4Km -총연장 23.764㎞

(부산구간 12.28㎞,

-총연장 24.29㎞

(A라인 14.19㎞,

3.전주경전철 사업

전주경전철 사업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전주

역,송천역을 회차지로 하여 삼천동 전주박물관(차량기지)까지의 구

간으로 총연장 2개구간 24.29㎞으로 A라인은 14.19㎞,B라인은

10.10㎞이다. 정거장은 A Line26개소,BLine16개소로 40개소이

며 환승정거장은 2개소이다.총사업비는 4,671억원으로 A라인

3,165억원,B라인 1,506억원이며,민간사업비 2,789억(60%),국비 930

억(20%),지방비 952억(20%)이다.사업기간은 당초 계획은 2001년부

터 2014년까지였으나 실제 1999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중단되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예정으로 민간제안사업자 제안 및 협상과정

에서 BTO방식과 BOT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편,시설에 대하여는 차량시스템은 노면경전철(Tram)으로 2량

1편성이다.승차인원은 209명이며 평균운행속도 30~60Km,최대운행

속도는 80Km이다.

이상의 세 연구대상 사업의 개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

다.

<표 8>연구대상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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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김해구간 11.476㎞)

-정거장 21개소

(부산 9,김해 12),

차량기지 1개소

B라인 10.10㎞)

-정거장 40개소

(ALine:26개소,

BLine:16개소)

총사업비

-총 9,149억원

-민간사업비:5,594억원

(61.1%)

-건설보조금:3,555억원

(38.9%)

-총 7,742억원

-민간사업비:4,819억원

(62.2%)

-건설보조금:2,923억원

(37.8%)

-총 4,671억원

-민간사업비:2,789억원

(60%)

-국비:930억원(20%)

-지방비 952억(20%)

사업기간

공사기간:착공(2005)

~준공(당초 2009예정,

현재 준공거부상태)

-공사기간:착공(2006)

~준공일(2011)

-계획:2001～ 2014

-실제:1999~2007

투자방식

-BTO방식 -BTO방식 -민간제안사업

(BTO,BOT방식)

사업시행자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캐나다 봄바디어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시설개요

-차량시스템:LIM

철제차륜

-차량시스템:철제

탄성 차륜 방식

-차량편성:2량1편성

-승차인원 :184명

-운행속도:

평균운행속도33.17km/h

최고운행속도 70km/h

-차량시스템:노면

경전철(Tram)

-차량편성:2량1편성

-승차인원 :209명

-운행속도:

평균운행속도 45km/h

최고운행속도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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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SOC민간투자사업 실패사례 분석 및 비교

제 1절 용인경전철 사례

1.정책 형성요인

1)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5년 8월 2일 경기도에서 용인경전철 건

설방안에 대하여 추진 및 검토를 시달(당시 시장 윤병희)한 이래

2005년 11월 17일 기공식까지 약 10년에 걸쳐 유관 기관 및 전문가

의 분석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6년 12월 29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인 경량전철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시 재정부족으로 연기된 후

1999년 12월 29일 기획예산처가 용인경전철을 SOC민간투자사업으

로 재지정하였다.이를 토대로 2000년 7월 3일 용인시 자체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에 건의하였고 이듬해인 2001년 9월 5일 「경량전철 실행플랜 용

역」을 완료하였다.동년 11월 29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대하여 협의 한 후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용인시에서는 실시협약현상반

외 3개반으로 이루어진 용인시측 협상단을 구성하여 국토연구원 민

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용인경전철사업 실시협약(안)」을 검토

를 의뢰하여 12월 5일 검토하였다.이듬해인 2003년 12월 22일 조달

청의 공사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2004년 3월 15

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다.동년 7월 27일 용인

시와 민간사업자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8월 11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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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였고 동년 10월 13일 한강유역환

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10년간 십수차례의 계획심의 및 용역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절차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충족

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고길곤,2011),다음의 문제점으로 볼 때 충

분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용인경전철이 취하고 있는 BTO(정부고시사업)에 의

한 경전철 추진절차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6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및 12개월의 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

상사업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

그러나 용인경전철의 경우 검증절차 입법화 및 국가교통 DB 구축

이전에 1999년 12월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5년 뒤인

2004년에야 대형국책사업의 사전 정책분석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

소로 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즉,2000년에 국가

교통 DB를 활용한 타당성검증(KDI)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1999

년 정책결정 이후 2004년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는 아전인수(我田

引水)격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조사후 4개월만에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협약체결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없

었다.

한편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진 용인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조성욱)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순옥(죽전2

동)전 시의원은 용인시가 제출한 실행플랜 및 협약서,설계 및 운

영기본계획,수요예측보고서 등과 이를 토대로 부풀린 교통수요 및

손실보상협약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동 사

업을 전면 궤도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분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2001년 이루어진 기본 용역조사인

「경량전철 실행플랜」의 내용 가운데 용인경전철의 인구수요예측

은 용인시 전체 인구의 약 65%를 상회하는 수지,구성 등을 제외한



- 59 -

나머지 동부권 일부 35%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에 있어 이용인구에 대한 숫자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

되었다.또한 운임보상에 있어 90% 이상 수입을 올리지 못할 경우

손실금에 대해 시가 보상을 해주도록 불평등 협약을 체결했다.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오므로 시민들이 이를 정확히 알

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박순옥 전 시의원)

또한 용인경전철의 종착역인 에버랜드 관광객 수에 있어서도 실

제 입장객은 성수기 평균 2만명,비수기 약 3천명 수준이지만,용역

자료에는 연중 일 평균 약 1만 3천명으로 조사되어 있어 인구수요

예측 조사 및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분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 및 용인경전철 사업단장,용인시 공무원들은 정책과정에

반영하기보다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었고 특히 이정문 용인 전 시

장은 경전철 사업의 반박내용에 대하여 논리적 대응보다 담화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특히 일부 지역의 지도층이나 공인되는 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홍보를 위해 미비한 자료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선동

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여기에 시를 끌어들이는 과거 지향적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이정문 전 용인시장)16)

교통개발연구원,미래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한 수요예측에서 장래

용인시 개발과 에버랜드 운용계획,인구,자동차수 등의 교통수요

예측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이용자수를 부풀리지 않았다(경전철사

16)‘경전철 논쟁’에 즈음하여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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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장)

용인경전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정책분석도 정책결정 이

후에 수행되어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서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사항들도 별다른 개선없이 진행

되었다.

2)제도적 요인

용인경전철 사업의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관련 법 제도의 미비

및 핵심이 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국내

적용 사례가 없는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되다 보니 적용가능한 법규가 모호하거나 절차가 부재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경전철은 차량크기,운전방식,급전

방식,궤도방식이 중전철과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권

역내에서는 중전철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

행규칙 등에 의해 추진되었고 필요이상의 과다설계와 그로 인한 구

조물 증가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양규학,2011).

실제 경전철은 승강장 길이가 30~40m에 불과하여 별도의 역무시

설이 불필요하다.때문에 소규모 정거장 건설이 가능하나 법에서 요

구하는 화장실 최소면적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정거장 규모가 필요이

상으로 커지게 되었으며,이는 경전철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

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통수요,사업비,수익률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술적 사항이나 법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에 기인한다.이렇게 관련 법,제도 및 전문가가 미비했던 것에 대

한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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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SOC투자
25.0 13.2 15.1 16.2 16.6 17.2 19.6 19.1 20.9 21.6

재정투자 24.7 12.7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민간투자 0.3 0.5 0.8 1.0 0.6 1.2 1.2 1.7 2.6 3.2

민간비중 1.2 3.9 5.6 6.6 3.8 7.5 6.5 9.8 14.2 17.4

실시협약금액

(민간투자금액)

6.4

(5.4)

2.7

(2.0)

0.4

(0.4)

2.1

(1.7)

4.3

(3.2)

2.3

(1.7)

4.6

(3.4)

5.0

(4.2)

5.8

(3.8)

3.8

(2.9)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자금확보 문제로 반려된

이후,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근거조례를 만들려 했으나 상위법이 없

어 별도지침을 마련하였다(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한편 민간투자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으로 민자

사업의 사업성은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운임수입(교통수요×요

금),재정지원 등 많은 변수를 갖는 함수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변수

들은 서로 인과관계를 갖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는데 민

자사업 초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통하여 사업리스

크를 줄일 수 있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는 1998년 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사업 수요예측을 완화 및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에 따

라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SOC투자에서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

자사업 비중은 1995-1997년의 평균 1.2%에서 2000년 6.6%,2004년

9.8%,2006년 17.4%로 급증하였다.

<표 9>민자사업 규모의 변화

단위:천억원

※자료: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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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12~2003.4 2003.5~2005.12
 2006.1~2009

정부고시 민간제안

보장기간 15년 10년

폐지
보장수준

-80%(민간제안)

 90%(정부고시)

-초기5년간 

80%(민간제안), 

90%(정부고시)

-5년 경과시 

10%p 씩 축소

-초기 

5년간75%

-다음 5년간 

65%

보장요건
-50% 미만시 

수입보장 배제

-50% 미만시

수입보장 배제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한 BTO 방식으로 계획 추진

된 부산-김해 경전철,용인경전철,의정부 경전철 등이 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자 2003년 5월과 2006년 1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장수준은 약화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보장 자체가

폐지되도록 바뀌었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은 민자사업

부터 적용되었다.2004년 5월 개정에서는 민간제안방식 추진의 경우

에도 사전타당성 검증 강화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제도를 도입

하였고 2006년 개정을 통해서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도 2009년 최

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적용이 폐지되었다.

<표 10>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화

※중앙공무원교육원,2011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최초 MRG 보장비율은 당초 30년간

90%에서 79.9% 이내로 조정되었다.의정부 경전철이 최초 5년

80%,6-10년 70%,50% 이하시 보장제외된 것에 비해 볼 때 민자유

치를 위해 무리한 수준의 MRG를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2002년 9

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용인경전철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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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기존 대안1 대안2 대안3

MRG 비율 79.9% 60%

보상금 지급기간 30년 50년 30년 50년

기준

MRG 수요 116,798명/일 96479명/일

예측수요     49,372명/일

MRG 보상금/년 269억원 170억원 90억원 57억원

MRG 보상금 총액 8,070억원 8500억원 2700억원 2835억원

제도 관련 법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진 2003년 5월보다 좀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90%의 보장비율 하에서 추진되지는 못했을 것

이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즉,법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협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

장(MRG)제도조차 도입 후 개정 등의 과정이 있기 전에 협약이 체

결되어 90%의 무리한 손실보상을 하게 된 것이다.현재 79.9%로 바

뀌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보전금액은 연 270억원에 달하여 용인시는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표 11>MRG변경 방안

3)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 추정

경전철같은 대규모 교통시설 사업에서의 수요추정은 사업 경제

성 판단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길곤,2012).그러나

교통수요 예측은 일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통행자의 수가 방대하며

처해있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행행태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대부분의 현재의 분석기법은 가능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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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행태의 패턴을 찾아 미래의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통행행태를

집합적 개념하에서 예측한다.용인경전철에서의 수요예측방법은 통

행발생에 대하여는 다중회귀분석모델을,통행분포에 대하여는 이중

제약 감마중력모형을,수단선택에 관하여는 다항로짓모형을,통행배

정에 대하여는 최적전략통행배정모형을 사용하였다(용인건설사업

단,2008).이것은 분석을 위해 핵심적 인과관계만을 단순화한 모형

을 통한 예측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예측하는데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종류,규모,완공

시점 등 교통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교통수요예측이 불가피하

며 다만,예측오차가 정책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

용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김익기,2011).17)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로 그 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 도로에 대한 충

분한 수요가 존재하여 교통수요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민자로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 완공 후 예측수요와

실제 수요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고길곤,2012)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용역은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윤병희 시장 시절에 착수,예

강환 시장시절 결과 제출 받고 수요 예측시에는 인구증가율,관광

지 및 역세권 개발 등을 전제하였으나,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지

연,분당연장선 연결지연으로 수요예측 빗나갔다(이정문 전 용인시

장).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에 있어서 수요추정의 한계는 여러 가지 원

인에 기인하는데 첫째,수요추정과 관련된 연관사업 및 계획의 변

화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며 둘째,기초자료의

17)교통 15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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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성18),셋째,수요추정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

계19),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의도적인 과대추정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길곤,2012).

용인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수요추정의 문제점은 기초자료의 부

정확성이나 수요추정방법론의 문제보다는 첫째요인과 넷째 요인,

즉 사회경제적 상황으로서 연관사업의 변화와 연구기관의 과대추

정가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전철 연관사업으로 분당선연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분당선연장을 전제로 수요를 예측했으나 녹십자 부지 이전 등의 문

제로 분당연장선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예측했던 교통수요보다 훨

씬 못미치게 된 것이다.그러나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이 예측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로건설사업 또는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간

선 급행버스 도입,수도권 통합 환승체계 등을 고려했다면 아래 표

에 1995년 기본계획과 2010년 활성화방안만큼의 차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계속해서 실시된 수요추정에 대한 용

역에서 추정치가 변화함에 따라 재협상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그러나 아래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

회의 질의응답에 나온 바대로 분당연장선에 대해 3개월마다 추진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분당연장선이 동시개통하지 않은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가

있고 2003년 12월 민간투자 심의시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이 예견되

18)교통시설의 경우 통행량 예측을 위해서 국가교통 DB의 정확성이 필수적이지만 5년 단

위로 이루어지는 종합조사와 매년 조금씩 갱신이 되는 국가교통DB(KoreaTransport

Database:KTDB)의 정확성이 떨어진다.특히 KTDB는 지역간 통행은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정하지만 지역 내 통행은 제대로 추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길곤,2012).

19) 교통수요의 경우 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의 4단계 추정방법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origin/destination)를 제공하므로 각 연구진은 수단선택과 통행배정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하지만 O/D 자료의 정확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수단선택과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정의 차이 때문에 수요추정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길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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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나(추성인 의원)

협약 체결시에는 분당연장선의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했으며 3개월마다 추진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다(이정문 전 용

인시장)

-분당연장선의 개통지연에 대한 인식시점은 언제인가(한상철 의원)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06년 정도에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고 인

식했다.부시장 주재 민투 심의 이후 분당연장선 진행상황을 중점

관리했으며 2004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기흥읍사무소에서의 설명

회를 개최할 때도 2008년까지 분당연장선이 완료된다고 계획을 밝

혔다(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한편,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며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과

정에서 교통수요 분석을 하게 되고 교통수요가 충분히 크게 예측되

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교통수

요가 크게 예측되기 바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단체장 및 지역 국

회의원)와 민간사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예측값을 높이려는 유

인이 생긴다.교통수요 분석을 담당할 교통전문가 또한 소속 기관

이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통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지방정부의 압박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으며 이것은 분석가가 의식

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입력자료와 가정(assumption)단계에서 수요

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예측 오차를 높이는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박동주,2011).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도 공공기관 연구용역이 발주처의 의도

에서 자유롭지 못해 분당선 연장사업과의 환승체계 구축 뿐만 아니

라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정비계획,대규모 택지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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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7 2027 2037
연평균

증가율

운영기본계획

(1996)(A)
167000 171000 175000 179000 203000 258000 322000 2.09%

 경전철 

실행플랜

(2001)(B)

164000 171000 177000 183000 198000 214000 228000 1.27%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2002)(C)

148000 156000 163000 171000 193000 207000 218000 1.57%

협약체결

(2004)(D)
139000 146000 153000 161000 182000 195000 205000 1.58%

차이

(A-D)
28000 25000 22000 18000 21000 63000 117000

변경특약

(2009)
146000 153000 161000 179000 188000

활성화 방안 

용역(2010)
53000 65000 93000 100000 111000

도시개발계획 수립·시행,행정타원 조성,노선 종점인 에버랜드와의

사업공조 등 긍정적 요인만을 전제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 또는 버

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간선 급행버스 도입,수도권 통합 환승체계

등의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발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최적전략통행배정모형의 통행배정방법을 사용하였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특히,주무부처의 영향으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KDI의 예비타당

성 조사가 연구기관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수요추정의 낙관적 편

의(optimisiticbias)를 줄일 수 있으나(고길곤,2012),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협약 3개월 전인 2004년 4월 기획예산처와 KDI의 예

비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 협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고 경기개

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

<표 12>용인경전철 수요추정

※자료:용인건설사업단(2008),김채만,지우석,2010.,용인경전철활성화방안수립.경기개발연구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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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2년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용인경전

철(주)대표가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비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고 공사비

를 과다계상해 시공사에 허위로 적자보전을 요구하는 등 2회에 걸

쳐 2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C건설사 D(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를 통해 시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 687명을

소환하고 16회 압수수색,724건 계좌 추적을 벌였고 그 결과 용인시

가 경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3배 부풀려 계산했고 용인경전철과 분

당선의 환승역사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

행해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밝혔다.20)

20)‘용인경전철 하도급 비리’이정문 전 시장 구속 [경향신문]|2012-04-0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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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 결정 및 집행

1)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용인시는 2002년 7월 2일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8

월 31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민간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2002년 9월 2일 캐나다의 봄바르디어(Bombardier)사가 중심

이 된 용인경전철(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2004년 7월

27일 용인경전철(주)와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협약(당시 2008년 12

월 완공예정)을 체결하였다.협약은 용인시 오성프라자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용인경량전철(주)의 지배주주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LaymondBattler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중앙공무원 교

육원,2011).

그러나 용인경전철은 민간제안사업이 아닌 정부고시사업으로 추

진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복수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봄바르디어사 1곳만이 단독 응찰하였고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되어 2004년 7월 협약체결 완료까지 용인시와 단독 협

상을 벌였고 가장 유력했던 에버랜드를 소유한 삼성 측은 사업계획

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따라서 용인경전철 사업자 선정의 법적 측

면을 제외하더라도 건설비용 및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없이 체계적

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지 못하고 LIM 방식으로 확정되

었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

이 문제에 대하여 2011년 5월 31일∼ 6월 1일 양일간 열린 용

인경전철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기준 전 의원이 질의하고 신

충현 당시 기업지원과장과 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이 답변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에서 2군데의 제안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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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업제안서를 1군데에서만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김기준 전

의원)

민투법상 1개의 사업자 제안이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경

쟁하였을 때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신충현 기업

지원과장).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것이나,민간투자사업의 심의는 기획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것으로 1군데의 사업제안서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정문 전 시장)

-자체적인 경전철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의 수익성이 없

음을 판단한 삼성의 경우를 볼 때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김기준 전 의원)

김해 및 의정부는 복수의 사업제안이 있어 유리한 협상을 하였으

나 1개의 사업제안만 받았다.사업설명회시 70여개 업체가 참여하

여 삼성과 봄바디 제출의향이 있었다.무리한 추진지시는 없었으며

1개의 제안서가 들어와도 평가시 맞지 않으면 재고시하게 된다.

(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경전철의 다양한 시스템의 장단

점을 비교할 수 없이 LIM 방식을 채택하였고 사업의 설명시점 및

초기단계에서 경전철은 시설구조가 경량화 되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홍보하였으나,LIM 방식은 경량전철 중 가장 큰 차량폭

3.2m의 고중량 차량으로 차량의 탈선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차로와 방호막 등 안전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부구조물의 규모가 커지고 이를 지탱하는 하부구조물도 커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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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관을 저해하게 된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의정부 경전철은

차량폭이 2.08m인 VAL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부구조물 기둥의 직경

이 2.0m로 건설된 반면,용인 경전철은 2.5m로 설계되어 공사 중에

아파트 입구 교각 설치로 인한 진출입로 불편등에 대하여 집단민원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전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측면에서 볼 때 LIM방식의 발생소음은 대략 1~81(db)로 일반적인

도시소음 55~75(db)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며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적

으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경전철 건설 후

시범운행시에 소음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고 용인시가

공사완료 후 용인경전철(주)에 방음벽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주민설명회 당시,소음이 거의 없다고 말했음에도 소음문제가 발생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김기준 전 의원)

외국 시찰시에는 소음이 적었던 반면,우리의 경우 소음문제가 발생

되어 상당부분을 보완했으나 아직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

므로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국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재정측면의 목적도 있지만 시

장의 경쟁을 통한 사업단가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사업목표

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용인경전철의 경우처럼 접수부터 협약체결

까지 한 곳의 사업자와만 협상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협상의 경

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90%라는 무리한 손실보상까지 감행하

게 될 수 밖에 없었다.이에 대한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의 질

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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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까지 약속하면서 분당연장선

의 개통을 보장한 특혜의 이유는 무엇인가(김기준 전 의원)

특혜는 없었으며 분당연장선은 사업의 가장 핵심으로서 추진시

보장이 필요했고 철도청에의 건의를 통하여 개통계획을 2년 앞당겼

다(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그러나 특혜가 없었다던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

응답과 달리 2012년 3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가 용인

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국돈 1

만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뇌물 등)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학필 용인경전철(주)사장에게는 회사자

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1)

2)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정책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이 높고(error-prone)

따라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길곤,2012).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용역을 통해 수요예측을 해왔고 1996년 기본계획 이

후 2004년 협약체결시까지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러한 의견이 협약 내용에 미반영되었다.

-04년 기획예산청의 심의의견에서의 부대의견 중 기획예산처 장관

의 실시협약 체결시 다각적 방안 강구 의견,해양수산부 장관의 30

년간 90%운임수입보장 단계적 축소 필요 의견을 실시협약 체결시

미반영한 사유는 무엇인가(한상철 의원)

21)“용인경전철 참여 업체한테 1만달러 받아”[한겨레]|2012-03-29|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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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협의시,김해와 인천공항철도의 수익률이 9%대임에

반하여 우리시는 8%대로 수익률을 조정하였으므로 기획예산처 장관

의 의견은 이미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당초에는 20년간 90%,이

후 10년간 80%로 계획되었으나 수익률을 8%대로 낮추면서 30년간

90%로 조정된 것이다(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

또한 협약체결 이후 2004년 12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기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들이 별다른 개선없이 진행되자

2005년 5월 7일 수지시민연대 등 용인 시민 364명이 감사원에 경전

철사업의 불합리성과 협약내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2006

년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동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

감사원에 따르면 과다 수요예측의 경우 용인시가 계속해서 수

송수요를 재추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다측정으

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협상과정에 에버랜드 확장계획 등이 반영되

지 않아 당초 예상수요보다 추가 수요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30년간 최소운영수입 90%를 보장한 점이

민간투자법 및 일반지침의 15년 계약 기준을 위배했다는 시민단체

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시기가 2003년 6월로 용인경전철 고시시점인 2001년보다 뒤

에 변경되었으므로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2006년 9월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였고 감

사원은 2007년 7월 5일 용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

시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

면서 용인시가 기흥역사 부지내 지장물 처리 지연과 2개 역사 추가

설치로 인해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용

인시장에게 주의를 주고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당연장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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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대책과 승객환승 및 수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했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또한 협약내용의 변경을 통해 민간사

업자에게 지급한 운영수입 보장금 규모를 줄이도록 하였다.이에 따

라 용인시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8개월간 41차례의 민

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2009년 5월 19일 투자협약의 내용을

분당 연장선 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및 예상수입 감소분

에 대한 손실금 지급 규정의 삭제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

수입보장률을 90%에서 79.9%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준공

시기를 1년 가량 늦추고 공사 연장에 따른 사업관리비,감리비,부

대비용 등 간접비 109억원도 전액 민간자본이 조달하여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투자협약을 변경하였다(고길곤,2012;중앙공무원교육

원,2011).

또한 현재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가 적잔보전 협약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공사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경전철 개통하는

방안으로 협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2013년 4월 개통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인시가 기본계획 당시부터 자체적으로 지속적

인 오류수정 노력을 해왔다기 보다 2007년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협약내용 변경 및 수요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문제제기도 미반영되어 정치적 논란으

로 이어졌고 협약내용도 6개월간 의회가 알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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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내부요인

1)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정착됨에 따라 중앙에서 임명받던 과

거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었

고 정치적으로 선출된 이들은 재선을 위해 선심성 공약 등으로 해

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역량 및 지역교통수요,재원조달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대규모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었다.

경전철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을 비롯한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부족하여 민자사업의 사업

계획서 평가,협상,협약체결,설계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자체

적으로 검토하기 힘든 실정이다.또한 경전철 건설 목적이 도심내

교통처리가 아닌 간선 연계 교통수단의 확충일 경우 관련 상위계획

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노선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견조정이 어려워 이를 간과한 채

관할 구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위험이 있다(박동주,2011).때

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닌 시(市)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윤병희 시장(1996.3.1.~1999.7.20.),예강환 시

장(1999.7~2002.6), 이정문 시장(2002.7~2006.6), 서정석 시장

(2006.7~2010.6),김학규 시장(2010.7~)에 걸쳐 총 5명의 시장이 해

당 사업을 추진해왔다.윤병희 시장 재임시절 경전철 사업을 의뢰

하였고 예강환 시장 재임 당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기

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이때까지를 정책형성단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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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용인시가 교통난이 극심하던 시절

로서 당시 용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

하다가 용인지역에 중전철을 끌어올 재간은 없고,경전철이 대안으

로 떠올라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다(윤병희

전시장)

취임전이다.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타당하다고 판단

돼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융자투자사업 지정고시토록 신

청 제출했다(예강환 전 시장).22)

이후,민선 4기 이정문 시장 재임 기간을 정책결정단계로 볼 수

있는데 사업계획 평가 완료 후 2004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착공식까지 추진되었다.서정석 시장 재임 기간에는 착

공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0년 분당연장선

의 개통지연으로 용인경전철 사업의 개통도 연기됨에 따라 현 김학

규 시장 재임 기간에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간 갈등을 빚어 무

기한 연기되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은 사실상 사업을 주도한 이정

문 시장 재임시절의 정책 결정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시기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정책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협약

체결 등 사업에 있어 굵직한 사안들이 이정문 시장 재임 시절에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때 충

분한 검증도 없이 수천억원이 드는 상대 후보의 경전철 공약을 자

신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 과다하게 예측한 교통

수요를 검증없이 반영했고 사업의 전제조건인 지하철 분당선 환승

역사 용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2004년 3월 중앙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심의하면서 "30

22)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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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달았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건

대로면 용인시는 30년간 약 2조5,000억 원을 민자사업자인 용인경

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23)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대학(12개)도 많고 에버랜드 등 볼거리 많

은 용인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으나

허술한 실시협약 체결 및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경전철 건설은 윤병희 시장이 추진한 일이며 실시협야 내용도 공직

자들이랑 경전철 추진 평가위원(전문의원)들이 제안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24)그런데 당시 용인시 의회의 경우 아래의 인터뷰 내용

처럼 2004년 7월 27일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체결 후 6개

월이 지나서야 협약내용을 알게 되었다.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데 의회에서는 협약 후 6개

월 후에 알았다.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는 ‘시행사와 용인시의

약속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며 자료를 주지 않았다(이우현 전 용인

시의회 의장).

이에 2004년 11~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옥 시의원이 실시협

약 가운데 수요예측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정문 시장

및 시 공무원,동백,구갈 지구 입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제대

로 공론화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당시 용인시 의회 자체가 시장과

동일한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시의원의 견

해에 다수가 동조하지 못했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행정감사 당시부터 향후 조사특위 언급이 거론되긴 했지만 위원들

23)혈세 1조 샌 용인경전철… 10명 기소 [한국일보]|2012-04-06|10면 |41판 김기중 기자

24)[중앙일보]2011.02.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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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조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집행부를 두둔하는 드

센 의원들의 침묵과 방관적 자세 역시 못마땅하다.(박순옥 전 시의

원).

당시에 수요예측용역보고서에 대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많이 믿었던 부분이 있다(이우현 전 용인 시의회

의장).

즉,아래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 응답에서와 같이

2004년 7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간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05

년 11월 기공식까지 1년 4개월의 시간동안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내

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단체장 및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무기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004년 3월 중앙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가 동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심의할 때 용인시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실시협약안에 대해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

만 이 역시 무시하고 협약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이 전 시

장은 지역주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시의원 18명 등

총 37명의 해외여행을 주선하기도 했다.25)특히 양측의 협약체결 이

후 의회에서는 6개월간이나 체결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

여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1조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부족

한 것은 아니었나(박재신,지미연 의원)

협약서에 대하여는 체결일 이후 6개월 뒤에 의회요구를 통하여 볼

수 있었고 수요예측,90%의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30년의 운영기

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바,행정사무감사시 이를 따졌으며

25)혈세 1조 샌 용인경전철… 10명 기소 [한국일보]|2012-04-06|10면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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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로서 할 의무는 다 했다(이우현 전 용인시 의장)

-04년 협약체결 당시 체결 당일 참석하였는지 여부(이희수,지미연

의원)

체결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였으나 체결전 사전에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다.단,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추진된 것이며,계획대로

추진시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우현 전 의장)

-협약 체결 전 협약에 대한 의회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및 전임 의

장은 협약체결 후 6개월 뒤에 협약 내용을 보았다고 하는 바,이는

협약 제 105조의 비밀유지 때문에 공개도 하지 않고 의회의결도 받

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이희수 의원)

기억으로는 의회의결을 받은 것이 확실하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나지 않는다.의회의결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결과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바,법적 문제는 없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겠

다(이정문 전 용인시장)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의회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의

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이에 대한 문제훈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이다.

-지방자치법에서의 의회의결 사항임에도 의결 받지 않은 이유 및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이희수,지미연 의원).

의회의결사항인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며,차후 BTO 사업 진행

시 의결 받겠음.다만 누구 혼자의 책임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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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담당자 모두의 책임(문제훈 자치행정국장).

위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시 의장을 비롯한 의회는 1조원이 투입

되는 협약 체결의 사전 내용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6개월 동안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우현 전 시장이 언급

한 행정사무감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이후 행정감사에

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이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시 의회가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이었던 것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단체장이 바뀌면서 오랜기간 추진되어 온 용인경전철 사업이 단

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정

책과정에서 최소한의 의회의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

인시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당시에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부족하였다면 2012년

에는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수가 되어 시장을 견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용인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맺은 MRG

협약에 대해 수요부풀리기,고가의 차량구입,부실공사등의 비리의

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에 따라 이정문

전 용인 시장 및 건설사 사장 등 1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

었다.26)

특히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사업추진 당시 2001년에서 2006년

당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

인경전철(주)로부터 3거에 걸쳐 58억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아27)동 사업에서 단체장의 권력 오·남용이

26)“용인경전철 참여 업체한테 1만달러 받아”[한겨레]|2012-03-29|13면 홍용덕 기자

27) ‘용인경전철 하도급 비리’이정문 전 시장 구속 [경향신문]|2012-04-0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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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

었으나28)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당시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2012년

검찰조사에서야 혐의를 인정하였다.

2)집행기관(시장 및 의회)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각 행위자들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집

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와 집행기관 내부(시장 및 의회)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즉 전자는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시의

준공거부와 시공사의 사업해지 통보가 쟁점이 되었으며 후자에서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민

간사업자가 공사 시행 후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주무

관청의 준공확인을 받아 준공확인 필증을 첨부하여 다시 주무관청

에 관리운영권 설정을 요청한다.이후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종류,

관리운영권 설정시설,기간 등이 기재된 운영권을 교부받아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용인경전철의 경우 2010년 12월 10일 시설 하잔

등을 이유로 준공확인을 거부하였다.

즉 용인시는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스크린도어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의 미설치,구조물의 균열,엘리베이터의 감전사고 우려 등으로

경전철의 상태를 보강공사가 필요한 정도의 D 등급으로 보았고 아

래의 김학규 시장과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처럼 자체조사에 의해 구

조물 4개 구간 중 1개 구간에서만 균열,침수 등 40여건의 부실공사

28)1공구와 3공구의 전기공사를 담당한 정산전력의 대표이사로 이정문시장의 친동생(이정

기)이 협약체결 직전 취임하였는데 일종으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정문전시장

은 ‘당시 몰랐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 받았으므로 문제 없다’고 답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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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해야만 준공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

한 경량전철공사 품질 시공상태 점검에서 U형 거더 및 상부 슬라부

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용인 경전철 부실공사 의혹이 불

거진 바 있었다.

-CCTV가 흑백으로 화질이 안 좋음에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재신 의원)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운영하는 것은 자신들이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등,민간투자사업에서의 협상은 상당히 어렵다(김석영 전

문 엔지니어링)29)

그러나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주)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용인시

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년 1월 용인경전철(주)이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하여 용인시

가 용인경전철(주)의 계약해지에 대해 받아들이지만 시설 인수의 경

우 하자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지만,

선 준공 후 개통인 용인시의 입장에는 변함없고 계약해지에 따른

문제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협약서 내용대

로 경전철이 완벽하게 시공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소음공해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된 상태여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개통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계약

해지로 시설물을 용인시가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부 구간에서 균열,침수 등 하자가 나타나 먼저 이를 해결해야 인

29)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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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능하다.1조원이 투입된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도 분개할 것이다(김학규 용인시장).

반면에 용인경전철(주)은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에 대해 시행사

자격으로 실시한 자체 감리 및 안전점검에서 각 시설물이 A 등급을

받아 안전을 확인했음을 주장하며 모든 시설은 시가 승인한 도면대

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의 점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사업시행자의 책임사항이 아닌 소음 민원 때문에 용인

시가 준공을 지연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에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

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용인경전철(주)은 시가 경전철의 준공을

위한 협의보다는 운임수입보장에 대한 부담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

부분과 소음민원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준공을 지연

하다고 비난하였다.

용인시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개통을 계속 지연시켜왔

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따라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용인경전철 관계자)

이러한 입장으로 용인경전철(주)은 용인시가 경전철 개통을 허가

해 주지 않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7600억원 상당의

실시협약 해지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1

년 2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용인시의 준공확인 최종 거부 후 6,200억원의 공사비용 뿐만 아니라

하루 1억 2천의 이자비용 및 월 28~30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

용인 경전철 준공과 개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죄송하다.하지만,개 통지연에 따른 운영자금 등 더 이상 버

틸 여력이 없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다(용인경전철주식회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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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에 대해 2011년 3월 용인시도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시정조

치 미이행)으로 용인경전철(주)에 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3월 5일

용인시 의회는 용인경전철 개통지연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위해 용

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2011년 7월 8일 김학규 현 용인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

회에서 2012년 개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용인시 관계

자는 시 자체 운영,제3자 운영,용인도시공사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전철 운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외부기관에 위

탁하는 방안과 별도의 용인경전철공사 설립을 통해 직영 체제로 전

환하여 직접 운영하면 30년간 적자운영비 보조금 총 1조 6500억원

및 850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1/3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

다.

그러나 동년 10월 11일 국제중재재판결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에 우선 5,195억원을 지급하라는 1차 판정이 내려지고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이 끝에 12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재협상을 개시

하게 되어 2012년 4월 19일 용인경전철 정상화 양해각서를 체결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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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외부 요인

1)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용인시와 봄바르디어사간의 실시협약 체결 후 6개월간 그 내용

이 공개되지 않았고 협약내용이 의회에 공개된 이후 봄바르디어사

와 용인시간의 협약(안)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

다.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용인시 의회 산업건

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옥(죽전 2동)전 시

의원이 사업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궤도 수정을 요청할 때

에야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했다.박순옥 전 의원의 의혹제기시에도

동백,구갈지구 등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30)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자체

의 위기를 겪었던 것31)과 다르게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전철 사업

초기 부동산 개발 및 교통난 해소에 대한 기대로 동 사업에 매우

우호적이었다.32)의정부의 경우 1995년 기본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로 10여년 간의 논란 끝에 2008년에야 착공될 수

있었고 고양의 경우도 주민반대가 사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30)박순옥 전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2004년 12월 16일 용인 시의회 이우현 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며 인터넷에도

박순옥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다.또한 용인시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

치와 해명 및 자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순옥 의원 퇴진운동과 손해배

상소송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31)고양 경전철 사업의 경우 2007년 GS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여 한국교통연구

원의 연구결과 사업타당성이 판명되었으며 건설운영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시민설문조사,공청회에 의한 정보제공,오픈하우스 운영 등의 의견수렴활동을 수행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한계,노선의 한계,경제성 재검토,구조물로 인한 경관저해,

필요성 미흡 등으로 주민합의 도출에 실패해 무산되었다.

32)용인구갈지구 공동주택지 분양 연합뉴스 1999.10.26.15: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71406

저소득층 주공아파트 노려라...하반기 전국 2만8874가구 공급,매일경제 2000.06.20.09: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21650

용인 환경친화도시로 조성..14%만 개발...2016까지 인구 85만으로,한국경제 2000.07.05.06: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5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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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용인 경전철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영받았다.

경전철 사업이 무산되면 용인 경전철 수혜지역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그동안 경전철 개통 호재 영향으로 올랐던 부동산 호가

가 모두 빠질 가능성도 있다(지역주민).

이처럼 정책과정에서 단독의 협약내용이 문제제기되지 않고 통과

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업 일련의 과정 가운데 경전철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용인시 지역주민의 의

견반영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

계약방식(BTO)에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원제안자의

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예

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 등의 사업 추진 방안이 완료된 이후에야 지

역주민에게 사업내용 및 정보가 공개된다.즉,사업추진 검토 시에

도 관련기관 및 전문가 협의 정도만 이루어지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 및 의견청취가 부족했고 특히 용인경

전철의 정책홍보시 주민설명회(공청회)만이 이루어졌으며 이마저도

지역주민 5명만이 참석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공청회에서 내용면에서도 공청회 당시 소음

이 없었을 것으로 설명되어 아래와 같이 용인 경전철사업 조사 특

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재임당시 개최한 2회의 주민공청회에서 소음이 없을 것이라고 설

명한 이유(김기준 의원)

그때 설명당시에는 자신있게 말한 사항은 아니나,관계자의 확인을

통하여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 체험하지 못한 부분임에도 무리하

면서 설명회한 점은 인정한다.다만,캐나다에서 체험한 것과는 엔

진소음,흔들림,스틸소음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다(유영철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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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문위원).

이에 정책집행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경기도내 경전철 관련 총민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해본 결과

시공관련 소음,분쟁 등이 전체 민원의 약 50%인 18건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민원조차도 이외에 사업추진 자체의 찬반(0건)

이나 노선,역사 위치와 관련된 민원(1건)은 미미했다.

한편,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행동이 드물게 나타났다.2005년 5월 7일 수지시민연대 등 용인 시

민 364명이 감사원에 경전철의 불합리성과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내

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들은 교통수요예측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전체 용인 인구의 65%인 서북부 지역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경전철을 통과하는 지역의 인구는 2010년이

되어도 15만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또한,운임보상에

대한 기간으로서 30년은 민간투자법 및 일반지침의 15년 계약 기준

을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5달 후인 2005년 5

월 실시설계 승인신청이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의

한계,형식적인 공청회 등으로 부동산 개발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목소리만이 편향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양시 경전철 사업의 경우처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 되었는데 주민

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무산된 것과 달리 정책의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타당성보다 시 개발 및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

대로 인한 찬성 여론이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힘을 실어 오히려 정

책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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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서 주요한 요인

은 분당연장선 개통지연 및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담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및 처인구 등 노선주변 개발계획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박동주,2011)등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용인경전철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재신 전 의원과 이우현 전 용인시 의장의 질의응

답은 다음과 같다.

-현재 경전철 사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박재신 의원)

당시 5~10년 정도의 적자는 예상되었으나 현재 지하철(분당선)

이 동시 개통되지 않고 당초 계획된 처인구의 개발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 생각한다(이우현 전 용인시 의

장).

2009년 9월 30일 전기,신호,통신공사 등의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서 용인 경전철 건설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용인 경전철 수요

예측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던 오리~수원 간의 분당선 연장사업이

초기 예정 연도인 2010년 말보다 늦은 시점으로 지연되어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재협상에 의해 용인경전철 개통시기가 2010년 6월

25일로 연기되었다.

분당선 연장사업의 최초 계획은 오리~죽전(2005년 말),죽전~

기흥(2006년말),기흥~수원(2008년말)로 추진되었지만 연장 구간의

사업 부지내 녹십자 공장 이전 협상 등이 지연33)되어 연장노선의

33)이에 대하여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의 김기준 의원이 당시 녹십자 이전이 불투명

한 상황으로서 충분히 개통지연이 예상되지 않았는가 질의하였으나 당시 신충현 기업지
원과장은 분당연장선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라고 답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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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통이 연기되어 2011년 개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해 분당선 연장사업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5~7년 지연된 2013년 말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2009

년 5월 15일 경기도 철도항만과 내부자료에서도 2000년 시작된 오

리부터 수원까지 19.5Km의 분당선 연장구간은 2013년 개통 예정이

었다.그러나 이에 반해 동 자료에서 용인 경전철은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률 83.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도 2013년 말 완전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

장선 가운데 죽전~기흥 구간이라도 2011년 말 조기 개통하는 조건

으로 야간 및 휴일공사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2009년

5월 10일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환승수요 감소로 인한 개통초기

막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협약내용에 대해 손실보상률을

90%에서 79.9%로 변경하였지만,용인경전철이 개통 후 2~3년 동안

환승역 설치 없이 운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운영적자의 문제가 나오

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용인경전철 사업 특별조사 위원회의 추성인의원,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상철 의원,유기석 전 전철기획팀장의 질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분당연장선이 동시 개통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가

있고 2003년 12월 민간투자 심의시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이 예견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MRG 부담하에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추성인 의원)

협약 체결시에는 분당연장선의 동시개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

으며 3개월마다 추진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다(이정문 전 시

장)

-교통개발연구원 이한준 박사가 지적한 분당연장선 연결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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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당연장선과의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사업추진시기 재검토

사항과 관련,실시협약 전 분당연장선 동시 개통에 대한 대책여부

는 무엇인가(한상철 의원)

본 사업에 있어 분당선과의 연계가 가장 핵심사항이므로 99년

12월 분당연장선 조기개통 및 국비지원에 관한 의원 건의가 있었

고 이에 대해 2001년 철도청이 06년까지 기흥(구갈)개통,2008년

수원까지 개통계획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2003년 부시장 주재 민

투심의에서 분당선 연장개통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철기획팀장은 06년 정도에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부

시장 주재 민투심의 이후 분당선 진행상황을 중점관리했으며 04년

4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기흥읍사무소에서의 설명회를 개최할 때

도 08년까지 분당선이 완료된다고 계획 밝혔다(유기석 전 전철기획

팀장).

-분당선 미개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계약을 맺은 이유

(김기준의원)

04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설명회에도 참석하였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본 경전처사업이 09년 6월 준공예정이므로 08년까지 분당선이

개통되면 된다고 판단.분당선은 당시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경전철 준공예정일자와 분당연장선 개통계획

(08년)간에 1년 6개월의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

다(신충현 기업지원과장).

분당연장선 지연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

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고 용인시에서도 분당선 지연에 따른 전

략으로 2010년으로 경전철 개통을 늦추어 적자폭을 줄이려 했으나

분당연장선이 개통된 2012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경제성이 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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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길곤,2012).

한편,용인 경전철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교통난 해소

대안으로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축

으로 서울과 1시간 거리의 수도권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

울시 인구분산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공급 및 주택단지 개발이 추

진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중앙공무원 교육원,2011).용

인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전 1990년 말 현재 18개 택지개발지구

및 89개소 아파트단지가 건설 또는 추진중에 있었고 이에 따를 교

통문제의 해결이 시급34)하여 지역주민에게 있어서도 우호적인 여

론이 형성되었다.

현재 출퇴근시 용인지역 통과만 40여분이 소요되고 또 서울부근

인 서초지역에서 20~30분씩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서울과 연계한 많은 광역도로를 계

획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죽전지구를 비롯해서 동백지구,보라

지구,흥덕지구 등의 택지개발완료와 인근의 판교,동탄 신도시개발

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평일에 승용차로 서울로 출퇴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용인 경전철건설사업단 단장,2005.8)35)

그러나 인구증가 및 교통문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설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용인서북부의 낮은 도로율에 기인한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경기도~서울간,경기도

간의 통행수단 분담률 가운데 전철/철도는 최대 21%에 못 미치며

34)당시 2006년말부터 입주한 용인 동백지구 1만 7천 가구가 서울로 출퇴근할 개연성이 높

았고 구갈지구와 강남대 앞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 및 택지개발로 만성적 교통난이 가중

될 가능성이 있었다.또한 경전철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경전철 노선에 위치한 구갈

지구,동백지구,그리고 용인 동부의 지역주민들은 경전철 정거장이 인근에 위치하면 대

중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경전철의 운행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

35)중앙공무원교육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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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승용차 버스 전철/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경기도 

전체

22,547

(100%)

11,243

(49.9%)

6,092

(27.0%)

1,769

(7.9%)

1,212

(5.4%)

336

(1.5%)

1,891

(8.3%)

경기-서울
6,102

(100%)

2,767

(45.3%)

1,431

(23.5%)

1,226

(20.1%)

227

(3.7%)

12

(0.2%)

437

(7.2%)

경기-경기
14,512

(100%)

7,310

(50.4%)

4,352

(29.9%)

385

(2.7%)

968

(6.7%)

319

(2.2%)

1179

(8.1%)

자동차 및 버스를 통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경기도 통행수단 분담률

※경기개발연구원(2009.9)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1999년말 현재 용

인 서북부 지역의 도로율은 1.8%에 불과하여 근방의 분당 19.9%,

일산 20.9% 및 우리나라 도시 평균 시가화 도로율 15~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중앙공무원교육원,2011).통행수단 분담률 및

도로율이 이러한데 전철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도로화가 더욱 시

급한 상황이었다.이에 건설교통부,경기도,용인시,성남시,토지공

사 등에 의해 2007년까지 3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서북부 지역 12

개 구간의 광역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용인시는 3900억원을

투입하여 만성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국도 42호선 용인시 신갈지역

우회도로(신갈오거리-구성읍 상하리-삼가동-남동)를 2010년말까지

건설하여 이를 통해 용인 동백지구와 구갈지구 등의 서울 진입수요

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즉 이미 자동차화(Motorization)에 의해 승용차 사용이 높은 상

태이기 때문에 계획된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난

은 해소될 수 있었으며 경전철 교통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용인경전철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성인 의원도 경기도의 교

통체증 해소를 위한 건의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도로확충에



- 93 -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박재신의원도 1997년

건설교통부 공문에서 철도청의 수도권 남부 내곽순환선과의 중복을

우려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예강환 전 시장은 부임전 이미 상당부

분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로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였다.

3)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

한국언론재단의 KINDS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키워드는 용인

경전철로 1993년 6월부터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12년 6월 20까

지 검색한 결과 이에 대한 기사가 총 233건으로 검색되었다.이 가

운데 분당연장선이 개통연기된 시점인 2010년 1월 이전까지의 기

사 75건 중 부동산 호재,교통난 해소 등의 긍정적인 기사가 대부

분이었고36)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단 다섯 건

에 불과했다.37)용인시와 용인경전철 간 갈등이 시작된 2010년을

기점으로 나머지 158건의 기사의 대부분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재

정파탄을 우려하는 기사였다.38)이를 통해 볼 때 사업계획 및 공사

기간인 2010년까지 언론에서 동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사업이 끼칠 수 있는 영향 및 사업진행 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

여 좀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하거나 언론차원에서의 문제제

36)용인 경전철 시대 개막… 집값 상승도 따라 시동 건다[동아일보]|2010-01-06|66면

“용인 경전철, 타 자치단체에 큰 도움”[내일신문]|2006-07-04|06면

“용인 경전철 2005년 착공/구갈-전대리 구간 2008년 완공… 교통난 숨통 트일 듯“

                                   한국일보|2003-12-10|12면 

37)용인 경전철 앞길 불투명[한국일보]|2001-09-10|27면

용인경전철 사업 '덜컹덜컹'[한국일보]|2004-10-11|12면

   용인 경전철 사업비 분담 마찰[내일신문]|2006-12-21|04면 

   용인 경전철 재정부담 우려[서울신문]|2007-07-06|06면  

   용인 경전철 2000억대 혈세낭비 불보듯[한국일보]|2007-10-15|14면 

38)용인 경전철 갈등 확산[국민일보]|2011-06-27|

   용인 경전철 개통직전 좌초위기[세계일보]|2011-01-12|14면

   용인경전철 개통 법정다툼[서울신문]|2010-12-2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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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었다면 용인경전철 사업이 현재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와의 법적 분쟁은 2011년 1월 11

일 용인경전철(주)가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용인시

에 사업해지를 통보하면서 가시화된다.이에 더하여 1월 20일 용인

경전철(주)가 전 직원 170명을 정리해고하고 사업해지에 따른 시설

물 인수인계 협의 개시를 통보하였다.2차례에 걸친 조정에서 용인

시와 용인경전철 간의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해 조정이 더 이상 진

행되지 못하고 2월 21일 용인경전철(주)가 국제상공회의소(ICC)산

하 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3월 5일 시 의회차원에서 용인경전철 개통지

연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위해 용인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년 10월 11일 국제중재재판 결과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1차 판정이 내려졌으며 12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재협상을 개시하였다.2012년 4월 19일 용인시와 용인

경전철(주)은 용인경전철 정상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

은 최소수익보장을 운영비용보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다.동

년 6월 19일 국제중재재판 2차 판정 결과,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

에 2,627억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져 총 7,786억원을 배상

하게 되었다.

용인경전철의 법적 분쟁은 용인시와 시공사 간만의 문제로 끝나

지 않았다.2011년 12월 용인시 의회가 용인경전철사업의 MRG조항

및 수요부풀리기,고가의 차량구입,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39)2012년 4월 5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

가 용인경전철 사업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국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뇌물 등)및 용인경전철 사업이 추진

39)“용인경전철 참여 업체한테 1만달러 받아”[한겨레]|2012-03-29|13면,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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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2001~2006년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친동생과 측근이 운영

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주)로부터 3건에 걸쳐 58억원 상당의 하도

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혐의40)로 구속되었고 김학필 용인경

전철(주)사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되었다.41)

이상의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요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용인경전철 사업의 실패요인

40)‘용인경전철 하도급 비리’이정문 전 시장 구속 [경향신문]|2012-04-06|12면

41)“용인경전철 참여 업체한테 1만달러 받아” [한겨레]|2012-03-29|13면,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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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부산-김해 경전철 사례

1.정책 형성 요인

1)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2년 8월 12일 국무회의 결의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1995년 3월 6일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1월 7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2년 12월 13일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과 부산김해간경전철(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42)간의 실시협약이 체결 되었다.

동 사업은 2000년 6월 7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

서와 함께 제출한 수요예측보고서를 기초로 2002년 2월 21일부터

동년 9월 11일까지 정부협상단(교통개발연구원 주관)과 사업자간에

여섯차례에 걸친 협상 및 전문가 분석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11일에 정부협상단(교통개발연구원 주관)의

협상에서 확정된 교통수요에서 장래의 인구예측에 있어 부산광역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였고 해당 경전철의 직접 영향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사상구

의 인구수에 있어서도 증가를 전제로 수요예측을 하였다.43)

또한 용인경전철의 경우 분당연장선과 에버랜드 이용객수가 경

전철 수요에 영향을 미친 바와 같이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김해

공항의 여객수요가 경전철 수요의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김해공

항의 여객수요 예측에 있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김해공항의 국

42)출자자구성: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47.5%),주식회사포스코건설(47.5%),SYSTRA(5%)

43)2002년 당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산 인구 337만명으로 매년 -0.63%의 증가율

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2021년 4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고 직접 영향권인 강서구

와 사상구의 인구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각각 250%,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감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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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 2015 2020 2025 2030 2037

추정교통량 176,358 255,518 285,290 312,357 335,716 340,225

내선 항공수요 감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감사원,2005).

한편,부산지하철의 실제 수송분담률이 12.6%(2003년 기준)인 것

에 비해 협약을 위한 정책분석 당시 수송분담률을 20%(2004년 기

준)로 전제하였다.부산지하철의 수송분담률 12.6%를 경전철 교통수

요예측 모델에 적용할 경우 2008년 기준 110,880인/일이며 20%로

적용할 경우 176,358인/일로서 수송분담률 20%인 경우의 63%수준

이 된다.경전철의 주 교통수요가 부산의 사상구와 김해시민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인 12.6%에 미

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할 때 정책분석 가운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2)제도적 요인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992년 8월 12일 경량

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2000-2호)를 거쳐 2002년 12월 13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다.

실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운영수입보조 및 환수에 대하여 사업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0년간 운영수입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지

급조건은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부산

광역시와 김해시가 연대하여 50%씩 그 차액을 부담하며 실제 운영

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110%를 넘을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

으로 하였다.

<표 14>협약당시교통수요

(단위:인/일)

※자료:부산-김해 경전철백서,김해시청(2012)



- 98 -

구분

%,(명)

11.3%

(20,000)

20%

(35,000)

22.7%

(40,000)

30%

(52,000)

40%

(70,000)

50%

(88,000)

연평균(억) 755 656 625 542 427 313

합계(억) 15,100 13,120 12,500 10,840 8,540 6,260

이후 동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산-김해 경

전철 건설조합과 부산-김해경전철(주)와의 협상을 통해 2005년 12월

개통후 10년간 80%,이후 각 5년간 78%,75%수준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11월 26일 실시협약 변경안 협의에 따라 2010년 10월 다시

4% 낮춤으로서 80%에서 76%로 조정되었다.MRG 보장 비율이 당

초 90%에서 76%로 14%p낮추어졌지만 사업초기 당시 김해시의 인

구가 15만명인 것을 감안할 때 협약 수요인 17만 6천명이라는 터무

니없는 교통수요를 산정했기 때문에 13만 4천명보다 적게 나올 경

우 그만큼 김해시와 부산광역시가 세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개

통 1년간 첫해 이용승객이 협약수요의 17.51% 수준(약 3만명)44)으

로 20%수준에 이르더라도 연 평균 656억을 보전해야 하며 20년간 1

조 3120억원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표 15>교통수요에 따른부산-김해 경전철 MRG보장액

※구분란의비율은실시협약서의추정교통량에대한실제수요량의비율.()안은1일이용객수.

※자료:부산-김해 경전철백서,김해시청(2012)

44)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한달…승객수 보니 /‘평일<주말’기현상 [한겨레]|2011-10-28|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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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가율 (%)

김해 307,254 322,521 328,564 347,070 357,149 393,936 412,894 5.2

부산 3,865,114 3,842,834 3,831,454 3,812,392 3,786,033 3,747,369 3,711,268 -0.63

3)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

앞서 용인경전철 사례에서 제시한 수요추정의 한계 원인45)에 비

추어 볼 때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는 넷째 요인,즉 연구기관의

의도적인 과대추정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과 부산김해간경전철(주)(현대산업개발컨

소시엄)의 협상결과인 경전철사업 교통수요재분석 보고서(2002.7)에

따르면 통행발생량 예측을 위해 사용한 인구 예측에 있어서 당시

감소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2002년 당시

통계청 예측자료에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연 평균 0.63%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2년 당시 375만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4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또한 경전철 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부산광

역시 강서구와 사상구인구 또한 매년 감소하여 2003년 현재 각각

57,805명과 290,636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각각 141,790명,

328,326명으로 추정하였다(감사원,2005).

<표 16>부산 및 김해광역시 인구증가 현황

단위:명

※자료:통계청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김해공항의 국내선 이용 여객수가경전철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

는 김해공항의 여객수요를 예측하면서 국내선 이용 여객수가 고속

45)수요추정과 관련된 연관사업 및 계획의 변화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며 둘째,기초자료의 부정확성,셋째,수요추정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의도적인 과대추정가능성이다(고길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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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송

수요
176 187 199 211 221 232 244 256 268 272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송

수요
277 281 285 290 296 301 307 312 318 323

철도 개통으로 인해 2004년 3분기의 경우 전년대비 28% 감소한

14,128인/일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국내선 여객수요를 55,189인/일

로 3배 이상 부풀려 적용하는 등 교통수요예측에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기초 통계자료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즉,수요예측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 통계청의 자료 및 김해공항의 국내선 이용 여객수

통계에서 인구감소 및 항공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도 증가를 전제로 교통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예측의 전제로 사용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 추정에

있어서도 같은 역 반경 500m 이동시에도 경전철을 이용(585인/일)

하고 경전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예:어방동과 삼방동간 1088인/일)하였다.수송분담률 예측에

있어서도 경전철의 요금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 요인을 과소평가하

여 모형식을 만들어 경전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아지도록 하였다(감사

원,2005).따라서 부산 김해 경전철 실시협약서 상에는 역사별 일일

수송수요의 총합산 인원으로 산정하여 개통 첫해 수요를 17만 6358

명,2015년 22만 1459명,2020년 29만 5270명,2030년 32만 2545명으

로 예측하였다(최철국 의원실,2010).

<표 17>부산-김해 경전철 연도별 수송수요 예측

단위:천명

※자료:부산-김해 경전철 실시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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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용역 기관별로 2011년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 예측결과 비

교는 다음과 같다.

<표 18>2011년 예측수요

단위 :명

타당성조사
(‘93.10)

기본계획
(‘94.12)

기본설계
(‘97.2)

사업성평가
(‘99.7)

금호
(‘00.6)

현대
(‘00.6)

URS
(‘01.11)

협약체결
(‘02.12)

117,839 331,450 340,607 340,607 335,990 246,800 210,646 211,147

※자료:부산-김해 경전철 백서

경전철과 노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철(분당

선,일산선)의 수송수요의 경우,직접 영향권 인구가 부산-김해보다

월등히 많고 환승이 필요한 경전철과 달리 서울지하철과 직결로 연

결되어 있어 접근성 및 편리성이 경전철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개통초기 수요가 61,000~70,000인/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김해 경전철의 협약수요인 176,358인/일은 명백하게 과대추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05년 11월에 개통한 부산 지하철 3호선은 총 연

장 18.1Km,17개의 정거장,영향권 인구는 80만명으로 부산김해 경

전철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으로 영향권 인구가 두배 인데 2006년

이용객이 57,800명이었다(최철국의원실,2010).영향권 인구에 따라

단순계산할 경우 부산-김해 경전철의 개통초기 이용객은 수도권 전

철(분당선,일산선)과 비교할 경우 3만 5천명/일이며,부산 3호선과

비교할 경우 2만 9천명으로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하더라도

협약 상의 17만 9천명의 추산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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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연장(Km)
교통수요(천명/일) 영향권 인구(천명)

개통초기 개통연도 개통초기 영향권역

분당선 18.5 70 1995 802 성남시

일산선 19.2 61 1996 658 고양시

부산 3호선 18.1 57 2006 800 부산시

부산-김해경전철 23.5 176 2008 418 김해시

<표 19>도시철도 교통수요 비교

※자료:건설교통부,한국철도공사 수정

승차효율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에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는

과다추산되었다.승차효율이란 전철이 1Km를 달리는 동안 정원대비

승객비율로서 전철 운행 중 타고 내리는 승객이 전철의 총 수송능

력 대비 얼마 정도의 비율인지 나타내는 지수이다.승차효율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승차효율: 승객1인 평균 이동거리(Km)×1일 평균 이용승객

1일 열차주행거리(Km)×승차정원

부산-김해 경전철의 승차정원은 184명이며,1일 열차 주행거리는

9,870Km로 계획되어 있다.여기에 일일 운행 횟수 420회와 총 연장

23.5Km와 노선규모가 해당사업과 가장 비슷한 부산3호선의 승차효

율19.25%로 계산하면 개통 첫해 이용인원은 34,868명으로 계산된다.

타 노선이 다른 노선과 쉽고 속도도 훨씬 빠른 지하철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용승객 35,000명도 상당히 낙관적인 예측으로 볼 수 있

다.

부산 김해 경전철의 교통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 사업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즉,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 어떠한 민간업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최철국의원실,2010)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무

리한 사업추진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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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결정 및 집행

1)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

정된 이래 동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1,2차에 걸쳐 고시

하였지만 정부고시사업비(5,226억원)가 실제 소요사업비와 과다 차

이발생으로 기업참여불가,부대사업 수익금 규모 과다책정,민간투

자비 과다로 인한 사업성 결여(김해시청,2012)등의 이유로 민간

참여 업체가 없어 3년간 민자유치계획이 중단되었었다.

이에 다시 정부에서 1998년 12월 31일 동 법 전면개정을 통한 건

설보조금 지원과 최소운영수입금 보장(MRG)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 3차 고시를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접수를 받

았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금호산업과 캐나다의 경량전철 생산업체인

봄바르디어,싱가포르의 이콘,롯데건설,일진전기 등으로 이루어진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요금,수익률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현대산업개발,포스코개발,프랑스 브이그

등으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7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와의 규격이

달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국산 차량보다 두 배 비싼 수입차량을

도입하려는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경쟁자인 현

대산업개발 컨소시엄보다 50점가량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의 공정

성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즉,금

호 컨소시엄이 내놓은 차량값은 1량에 23억 5천만원이며 현대산업

개발 컨소시엄이 제시한 국산차량값은 1량에 10억 5천만원이었으

며46)정부재정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금

호산업컨소시엄은 60%를 제시하는 등 총투자비,건설공사비,정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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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규모,사업수익률,이용요금 등 전체적인 사업 합리성이나 주

민부담 측면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보다 열세47)임에도 금호 컨

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된 것이다.

<표 20>사업평가계획서 결과

구 분 금호산업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기본설계자료

총사업비 1조 374억원 8,061억원 1조 1,025억원

교통수요

추정
2006년 :256,707명 2006년 :186,231명 2006년 :260,068명

적용요금
1,150원(10Km)기준

-5Km초과시100원

800원(1구간)

1,000원(2구간)
800원

재정지원

규모

건설보조금:4,043억원

운영보조금:1,488억원
건설보조금:3,095억원

총사업비의 40%

범위내

실질수익율 11.92% 9.1% 8.8%

평가결과 834/1,000점 779/1,000점

※자료:부산-김해 경전철 백서,김해시청(2012)

당초 27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려 했으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어 29일 다시 회의를 열었으

나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위원들간에 의견차이로 결정짓지

못하였다.48)이에 건설교통부가의 자료 보완 작업 등을 거쳐 8월 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8월 19일 건설교통부는 금

호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시설관리능력 등 6개 항목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금호산업 컨

46)김해 경전철사업 업체 선정과정 의혹 [한겨레]|2000-07-29|01면 |05판

47)김해 경전철 선정과정 금̀호'의혹 [한겨레]|2000-07-29|03면

48)김해 경전철 사업자선정 보류 [한겨레]|2000-07-31|01면 |06판 여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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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엄이 1000점 만점의 834.7점,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779점으

로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49)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금호산업 컨소시엄과의 1년 2개월 간의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요금,투자 수익률,환차손 등에 견해차가 커서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되었고 50)2002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는 금

호산업 컨소시엄이 정부협상단이 제시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여 더 이상 협상진행이 어려워 차순위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

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다.51)

결과적으로는 경제성 및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우위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자가 선정되었지만 선

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1년 가량 건설기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부대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정책실패의 하나의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한창 사업이

추진될 무렵 부산지하철 3호선이 김해 입구까지 건설 중에 있고,김

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및 수요측정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으므

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이광희 외 393인의 감사원 감사 청구(2004.11.12)52)과 건

49)김해 경전철 사업 '금호컨소시엄'선정 [서울신문]|2000-08-19|10면 전광삼 기자

50)김해 경전철사업 진통 [한겨레]|2002-01-19|08면

51)김해 경전철사업 우선협상대상자/현대산업개발 쪽으로 변경 [한겨레]|2002-01-21|09면

김정곤기자

52)부산~김해간경전철사업은 12년 전에 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부산,경남권의 변화된 

광역교통 환경에 맞지 않고,실시협약상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반면,불합리한 운영적자보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장기적인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또한 차량제작과 관련하여 협약 당시 로템-안살도사의 차량시

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도중에 차량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된 차량시스템이 

기존 궤도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청구를 하였다(부산-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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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통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2004.11.29.)하였고53),국회에서

도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2004.12.9)54)

하는 등 3곳에서 연이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김해시청,2012).

이에 감사원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가전략산업

평가단 제3과 최천수 과장 외 9명이 사업의 타당성,사업 추진 상

의 문제점 및 대안으로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장·단점을 비

교 및 검토하였다.

2005년 5월 9일 발표된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도시미관이 저해

되고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지하철

연장과 관련한 공사비,추가 수요창출,적자발생 규모,정부정책의 신

뢰성,시민의 기득권 보장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하철 연장

보다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산시장,김해시장과 협의하여 교통수요 부족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토

록 했다(감사원,2005).김해시 자체에서도 동 사업 계획에 따른 북부

택지개발,대학유치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대외 신뢰도 상실 우려와

사업시행 후 기투자비 배상문제 등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었고 부

산광역시 또한 부산도심과 공항 미연결에 따른 이용객 불편 및 서

부산권 교통난 조기 해소,대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비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김해시청,2012).

한편,동 사업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2004.10)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경전철 백서,2012).

53)부산지하철 3호선이 김해입구까지 건설 중에 있고,부산-김해간경전철 건설시 도시미

관 저해,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및 수요추정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

므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대안을 포함하여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원 감

사가 필요핟고 하였다(부산-김해 경전철 백서,2012).

54)부산-김해간경전철의 경우 12년 전 사업구상 당시와 교통여건이 많이 변하였고,해당 지

역주민들이 경전철보다는 지하철 건설을 원하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부산-김해 경전철 백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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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재정부담 증대 등을 지적하고 보완조치 지시가 있었고 2004년

9월 21일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사업중지요구 청원 제출(김덕영

외 71인)이 있었지만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현지주민 여론 및 지자체 입장,경제적 실익,교통개선 효과,국가 신뢰

도,새로운 갈등 소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 사

업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2005

년 8월까지 수요검증,지방재정 완화 방안을 마련 후에 사업을 추진토

록 하였고 교통수요 검증은 교통학회에서 수행하도록 통보되었고 건설

교통부 장관은 2005년 5월 18일 감사결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 26

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교통수요 검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부산광역시,김해시와 사전 의견을 협의하

고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2005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와 부산시,김해

시,경전철 조합이 전문검토반을 구성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수요 검토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최종 경전철 수요는 실

시 협약 수요의 65%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대안으로서 수요감소에

따른 협약 해지방안,감소된 수요에 대한 사업 당사자간 공동 재정부담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김해시청,2012).

이후 2005년 11월 28일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변경 기

본사항에 대해 합의(20년간 90%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 80%,11

년~15년 78%, 16년~20년 75%축소)하였고 이 당시 정부에서 MRG하

한선(예상수요보다 5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제외)

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보장비율 축소만에 대

하여 12월 16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1.4.20.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MRG 4%를 더 인하하여

76%수준으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운임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수요예측이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차량구입

(18편성)을 억제하고 미구입비 만큼 기준운임(불변가)을 인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되어 이를 적용한 운임이 신고 되었다(부산-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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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RG 운 임 비 고

실시협약

(2002.12.13)
20년간 :90%

1구간:892.6원

2구간:1,092.6원

(2002.12.13불변가)

-최종협상에의한MRG보장,

운임 등 결정

감사원 감사 후

실시협약 변경

(2005.12.16)

10년간 :80%

5년간 :78%

5년간 :75%

-감사원 감사결과 수요

과다예측 등 지적,

-재협상으로 MRG인하

기본합의서

체결

(2011.4.20)

10년간 :76%

5년간 :74%

5년간 :71%

-금융약정변경,자금재조달

이익공유분MRG인하반영

-실시협약변경을위한추진중

운임 신고

(2011.5.4)

1구간:1,237.87원

2구간:1,515.23원

-신규차량 구입비 억제,

운임인하 반영

-법인세 인하 효과 미반영

경전철 백서).다음 표는 협약 변경을 통한 MRG비율 변화이다.

<표 21>협약에 따른 MRG변화

※자료:부산-김해 경전철 백서,김해시청(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동 사업의 당초 예측 오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업시행자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측오류

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업 전체를 백지화하

기에는 두 지자체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방재

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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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주요

추진 시기

대

통

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김해시장 정책 단계
부산

(북,강서,

사상)

김해 부산 경남

전철계획추진 방안

수립지시 (‘92.2.28)
노

태

우

문정수(북)

신상우(북)
이학봉

김영환 김원석
송은복 정책 구상

정부시범사업선정

(‘92.8.12)

송두호(강)

문정수(북)

신상우(북)
김영일

백승두

정책 형성사회간접자본시설

에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제정(‘94)
김

영

삼

정문화

김혁규

안두환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 (‘95.3.6)
김기재 정책 확정

기본계획 1차고시 송두호(강) 문정수 정 사업신청자 :

3.정책 내부요인

1)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는 20년간 대통령 선거 4차례,

국회의원선거 5차례,지방선거 4차례가 치러지면서 정치적 압력과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당시 한나라당 송은복 김해시장

과 김해시 국회의원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의 부산-김해간 교통난

해소,대도시 연계 위성도시개발,경전철 인근의 택지개발 및 대학

유치 등의 공약이 있었고 1990년대 초반 부산-김해간 만성적인 교

통난 해소를 위한 부산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 추진 중에 1992년 2

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두 순시가 있었고 전철계획 추진방

안 지시가 더해지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김해시청,2012).

<표 22>경전철 주요 추진 시기와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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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0) 신상우(북)

송은복

책

집

행

없음
기본계획 2차고시

(‘97.5.13)

한이헌(강)

권철현(사)

신상우(사)

사회간접자본시설

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

전면개정,MRG

보장등(‘98.12.31)

김

대

중

안상영

법령개정

(MRG

보장등)

1999년도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고시

(‘99.7.9)

MRG제도 

도입

보장기간 

20~30년

정부고시사업 90%

민간제안사업80%

기본계획 3차고시

(‘00.1.7)

사업신청자:

2개업체

(금호,현산)

실시협약 체결

(‘02.12.13)

허태열(강)

권철현(사)

현대산업컨소시엄

실시협약체결

경전철추진 반대

국회청원(‘04.11.1

2)

노

무

현

김맹곤

최철국

허남식 김태호

감사원 감사

⇓

지방재정부담 

완화등 조치 

통보

국민감사 청구

(‘04.11.12)

국회감사청구

(‘04.11.26)

감사원감사결과 

통보 (‘05.5.9)

김정권

최철국

변경실시협약 

체결

(‘05.12.16)

변경실시협약

체결

(MRG평균 

12%인하)

공사 기공식

(‘06.2.15)
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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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개통식

(‘11.9.16)

이

명

박

허태열(강)

장제원(사)

김정권

김태호
김두관 김맹곤 개 통 식

※자료:부산-김해 경전철백서,김해시청(2012)

이후 정책형성 및 확정 시기 백승두 전 김해시장,안두환 전 김

해시장을 거쳐갔지만 민간사업자가 없어 3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다가 다시 송은복 전 시장이 당선되고 MRG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집행 기간동안 송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경전철 사업

이 탄력을 받게 된다.이 기간 경전철 사업 반대 국회 청원,감사원

감사 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

공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송 전 시장(사업 집행 기간)재임 기간 경전철 사

업 타당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김맹곤 당시

김해시 국회의원이 민선 5기 현 김해시장이라는 점이다.김맹곤 김

해시장은 2004년 국회의원 당시 경전철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등 국

회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시장 당선 후 경전철 개통을 고의로 지

연하고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경전철 개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김해시청,2012).

2)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서 집행기관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부산광역시,김해시,이하 경전철조합)과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

전철(주)는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MRG보장수준을 낮추어 왔고 수

요예측 미달에 대하여 신규차량 구입(18편성)을 억제하며 미구입비

만큼 기준운임(불변가)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른 운임을 적

용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해왔다(김해시청,2012).



- 112 -

용인시의 경우 MRG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해

지하여 소송까지 이른데 반하여 부산-김해 경전철의 민간사업자의

경우 경전철 운영기간이 30년으로서 10년간 MRG없이 운영해야 하

는데 김해시가 재정 여건상 MRG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회

수 불가로 경전철 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협약해지

보다 수입증대방안,자금재조달 방안 등을 모색하고 계속해서 집행

기관과 협상을 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

계보다 책임소재에 대하여 김해시가 당초 사업을 지시한 중앙정부

와 MRG 부담비율 변경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

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이를 통해 볼 때 집행기관과 사업시

행자와의 관계 자체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직

접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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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토론) 가야포럼 언론매체 등

25회 3회 14회 2회 2회 4회

4.정책 외부요인

1)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1992년 10월 2일부터 1993년

10월 1일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부산권의 경전철 도입 타당

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수행 중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과정

보고회와 설명회는 다음과 같았다.

1993년 5월 21일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의 공무원과 시민 등의 참석 하에 부산권 경량전철 도입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하였고,1993년 7월 1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

의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열었다.또한 1994년 11월

18일 김해시와 교통개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김해시,군민,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 400여명을 초청하여 기본계획 공청회를 가졌으며 이날 비디

오 상영(신도시철도 소개),기본계획 연구결과 발표,질의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03.1.13./1.14/1.17)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고 사업관련 각계 인사와 주민 3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상발전연구소 주민설명회(2003.6.25)에서는 사상

역 주차장 부지,상권개발을 위한 복합역사로 개발을 요구함에 따라

2003년 7월 용역 발주후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였다.또한 2003년

5월 12일,7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강동동 주민설명회 등 2006년 2월

15일 경전철 기공식까지 크고 작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총 25회에 걸

쳐 실시하였다.

<표 23>공청회(설명회)개최현황

※자료:부산-김해 경전철백서,김해시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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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종 공청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경전철에 대한

찬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

(가야포럼 회장)가 김해시 홈페이지 기고란에 “부산-김해경전철 무

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없는가”의 제목의 포럼을 쓰고 2003.2.20

오후 6시 김해 “가야포럼”주관으로 “김해경전철 이대로 달리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표면화되었다(김해시청,

2012).

2003년 7월 19일 김해발전연구소(소장 최철국)등이 반대단체를

결성하였고 경전철을 광역도시철도 개념의 지하철로 대체할 것 등

을 요구하며 서명운동 및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동년 8월 6일 10

개 시민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김해경전철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가 결성되었고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전철사업 철회 촉구서

를 낭독하는 등 반대운동을 하였다.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 15

일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잠시 소강상태로 유지해오다가 국회 건설

교통위원회 김맹곤 국회의원(現 민선5기 김해시장)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RG)등 공식적인 국회질의로 다시 쟁점화되었다.

한편,2003년 9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는 경전철사업 홍보물을 제

작하였고 2004년 10월 14일 「부산-김해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간)」이 결성되어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2004년 10월 20일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부산-김해 경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2월 3일 북부동 주민자

치위원회가 주최하여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북부동민 궐기대회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책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에 대

하여 소통을 하였고 집행기관 자체에서의 오류 인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 및 반대 운동을 통해 사업

이 쟁점화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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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가율

(%)

김해 307,254 322,521 328,564 347,070 357,149 393,936 412,894 5.2

부산 3,865,114 3,842,834 3,831,454 3,812,392 3,786,033 3,747,369 3,711,268 -0.63

2)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1992년 경량전철 사업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1992년 이

전까지는 정부 주도로 SOC 투자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별법

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했기 때문에 총괄체계도 결여되어 있었고

실제 민자유치 성사실적도 미미했었다.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민자

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1995.12.30.건교부 고시 제 1995-432

호,1997.5.13.건교부 고시 제 1997-151호)되었지만 지원체계가 미흡

하였고 IMF경제위기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동 법이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되고 기본계획 3차 고시가 된 후 민간사업자가 접수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동 사업이 전제한 교통수요는 부산광역

시와 김해시의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예측

당시 김해시는 약 5%의 증가율로 당시 협약수요를 가능하게 하는

인구증가율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24>수요 예측 당시 부산 및 김해광역시 인구증가 현황

단위:명

※자료:통계청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회경제

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제한 인구가 감소 또는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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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수요예측 실패를 더욱 확연하게 만들었다.

3)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언론보도는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지

정된 후부터 2012년까지 총 680건(전국,지역 일간 주간 신문)이

다.55)이 가운데 전국 종합 일간 신문은 130건이고 지역(영남,부산,

경남일보 등)이 550건이다.

전국 종합 일간 신문 130건 가운데 1992년부터 2000년 1월 7일

까지의 34건은 비교적 중립적인 내용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기사

이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2000년 7월 20일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타당성 의혹 등에 관한 기사가 대다수를 이

루었고 긍정적 내용의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56)지역신문의 기

사는 내용 면에 있어서 사업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

원에 대한 기사도 다루었고57)전국종합 일간신문보다 기대가 담긴

기사도 비교적 많았다.58)

한편,부산-김해 경전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소송은 아니지만

김해시와 부산광역시의 MRG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신청이 있었다.당초 김해시와 부산광역시의 MRG분담비

율은 6대 4로 그 법적 근거는 실시협약 제 90조 분쟁의 해결,제 92

조 중재,협약서,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등에 관한 특별규정,

협약서,부록 16자치단체간 비용분담 기준 등이 있다.59)

55)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www.kinds.or.kr)의 기사 검색을 사용하였으며 키워드는 김해

경전철이다.

56)부산 사상∼경남 김해 경전철 순조 [동아일보]|2007-02-27|15면

   부산∼김해 경전철 ‘순조로운 출발’[세계일보]|2011-09-14|14면

57)부산·김해 경전철 교통약자 배려해야[국제신문]|2007-10-10|031면

   3층 높이 김해 경전철 에스컬레이터 없어 불편 예고[경남신문]|2007-10-09

58)부산~김해 경전철 "무인시스템 쾌적"[부산일보]|2010-03-31|008면

부산~김해 대중교통 새 시대,생활상 큰 변화 예고[부산일보]|2009-12-28|036면

59)부산-김해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김해시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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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5대 5로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김해시와 부산

시 실무자 간에 협상을 계속 하였으나 부산시에서 거부하여 대한상

사중재원에 중재신청60)(2012.9)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의장,

김해시의 중재 대리인,부산광역시의 중재대리인의 심리를 통해 판

결이 나게 된다.61)경전철 사업 적자액 한 해 평균 1100억원,20년

간 총 2조 2000억원에 대하여 정부에게는 국비지원 50%,나머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 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 가량인 김해시는 1100억원 가운데

60%인 약 700억원을 내면 지자체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62).

아직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해시가 승소할 경우 20년간

총 부담 MRG가 현재 부담보다 약 2923억원이 감소되며 연 평균

146억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3).

그러나 위의 조정이 용인시 사례의 경우처럼 민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및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

인 관점에서 김해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 재정부담은 김해시에서

부산광역시와 정부로 전가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

담이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60)김해경전철 2조2000억 적자 정부책임,사상초유 상사중재 ,뉴시스 2012-02-181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346152

61)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단심제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구속력이 강한 편이다.

62)김해경전철 2조2000억 적자 정부책임,사상초유 상사중재 ,뉴시스 2012-02-181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346152

63)부산-김해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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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실패요인을 도식화하면 다음<그

림 6>과 같다.

<그림 6>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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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주경전철 사례

1.정책 형성 요인

1)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전주 경전철 사업은 1992년 「전주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철도 건설방안이 처음 제기된 후 1998년 동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김완주 전 전주시장이 당선되면서 1999년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그러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5차례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에 28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타당성을 검증받았으

나64)결국 2007년 8월 인구정체 및 도심구조 변화,시 재정부담 등

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5번의 용역과 수십차례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에서 사업 중단 요인을 왜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타

당성을 인정하였는지 면밀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1999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 타당성 분석에서 경전

철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 3.21배로 2006년 경전철이 도입되면 자동

차 증가 속도가 둔화돼 도심의 차량 통행속도가 현재의 시속 20.1㎞

에서 28.8㎞로 빨라지고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환경비용 절감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65)그러나 이들이 예측한 교통수요는 당시

까지의 인구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2011년 76만명,2021년 인구

를 95만 3천명을 기준으로 하였지만,2000년대 들어 전주시 인구가

62만명에서 정체한 상태였다.

2000년 기획예산처가 의뢰하여 2001년 결과가 발표된 한국개발

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전주,김포,부천,강남 가운데 전

64)전주시 경전철 백지화…버스 준공영제 등 검토 [동아일보]|2007-08-27|15면

65)전주 경전철 건설 논란 [서울신문]|2000-02-2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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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유일하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교통개발연구원

의 인구통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1998년도 버스이용지수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조차 활용하지 않았다.66)

2001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2년에 걸친 기본계획과 그 결

과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

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민간투자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초 2004년 전주시의 예측67)에서는 2002년 기준 총 사업비 4671

억원 가운데 민자 2,789억(60%),국비930억(20%),지방비952억(20%)이

었으며 지방비 952억도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와 분담하여 실제 전주

시 부담액은 500억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2006년 이루어진 기본

설계에서도 2005년 기준 전주 경전철의 건설비용은 50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주시 부담은 606억원이었다.그러나 2007년 전주경전철

사업타당성 재검증 용역에서는 총비용이 7000억원이 되었고 시비

부담도 2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기간 6년간 매년 전주시

가 100~400억원의 재정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 사업의 건설이 추진되기 전에 사업이 무산되어 건설비나 민간사

업자에 대한 보장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분석 과정에서 1999년

경전철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1억 원)와 2003년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용역비(8억7000여만 원),2004년 말 기본설계비(18억8000여

만 원)등 전주시비 30여억원이 낭비되었다.정책형성단계(1998~2001)

의 용역은 기초자료가 부정확했고 향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교통수요예측에 실패했다.2000년대 들어 인구정

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도 그 이후에 수행된 용역에서도 이를 감

안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분석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6)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http://www.pspa.or.kr/

67)전주시청 행정정보관,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pr/inner_issue/view.jsp?idx=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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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적 요인

전주 경전철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되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등의 협약도 체결되지 않

았으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전주시 자료(2004)에 따르면68)민간투자

법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제도 규정에 근거하여 실

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자료에 따라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가

정할 경우 협약시 결정된 운영수입 100%를 기준하여 연차별로 환수

및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초기 5년동안은 110%이상 초과분에 대하

여 지자체에서 환수하거나 90%이하일 경우 미달분을 보전하고,6-10년동안

에 대하여는 120%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환수 혹은 80%이하에

대하여 미달분을 보전하며,11-15년동안 130%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지자

체에서 환수 혹은 70%이하 미달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전주시는 경전철 사업의 재원조달을 국비 20%(930억),지방

비 20%(도비 465억원,시비 487억원),민자 60%(2789억원)로 계획하

여 재원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위의 규정대

로 협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교통수요가 90%,10년간

80%,15년간 70%에 미달하는 적자분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재정자립도가 전주보

다 높은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도 철도사업으로 지자체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69)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주의

경우 경전철을 추진했을 때 다른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을 초래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68)전주경전철 건설사업계획,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pr/inner_issue/view.jsp?idx=1094

69)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http://www.ps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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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3 2004

 인구수 1997 2629 3670 4264 5171 5705 6203 6242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수 6239 6274 6273 6357 6399 6455 6510

3)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

송하진 전주시장이 사업백지화를 선언하며 설명했던 이유 중 하

나가 전주경전철 사업 타당성 용역의 기본인 인구예측이 잘못된 것

이었다.전주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삼

안기술공사),2000년 한국개발연구원(기획예산처 의뢰),2004년 민간

투자지원센터(PICKO)의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삼안기술공사)이 실시한 경전철

타당성조사는 2001년 인구를 65만 4천명,2021년 인구를 95만 3천명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편익/비용 비율인

3.21배를 제시하였다.

2004년 8월 전주시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자료70)에서도 2001년에

서 2011년까지는 연간 2.18%,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간 1.13%의

인구증가율을 전제하여 2011년 76만명,2021년 85만명으로 예측하였

으나 실제 전주시의 인구는 2000년에서 사업포기를 선언한 2007년

까지 62만명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 연간 증가율이 0.56%에 불과해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갔음을 알 수 있다.

<표 25>전주시 인구변화

※자료:전주시인구통계,http://www.jeonju.go.kr/open_content/download_file/life_statistics/01.pdf

또한 한국개발연구원(기획예산처)이 2001년 실시한 전주경량전

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998년도 버스이용지수에 대한

70)전주시청 행정정보관,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pr/inner_issue/view.jsp?idx=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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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현황자료조차 활용하지 않았으며71)당시 2년 전 실시되었던

교통개발연구원의 과도하게 예측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인구예상 뿐 아니라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 차원

에서 경전철이 도입되었지만 자동차 대수 예측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었다.전주시는 2001년도 전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 9천대

에서 2011년 28만대,2021년에는 35만 5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실제 2010년 전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3만 8천대

수에 불과하였다(고길곤,2012).

교통인프라 사업에서는 이용수요가 사업성패의 핵심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인 인구 및 자동차 대수

예측에 실패하였고 특히 인구예측에 있어서 자연적 증가만을 전제

한 외삽법72)을 사용하고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앞서 제시한 수요예측 실패의 원인 가운데 방법론이 가

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와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71)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http://www.pspa.or.kr/

72)과거의 추세가 장래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 과거의 추세선(趨勢線)을 연장

해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예측 기법이다.본래 보간(補間,

interpolation)다항식에서 구간 밖 영역에 있는 x값을 구하는 방법으로,이 방법은 구간

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오차의 발산이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함수의 형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투사법(projection)이라고도 한다.행정학사전,이종수,2009대영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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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결정 및 집행

1)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2005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전주 경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본설계를 발주하

고 2006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뒤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건교부의 승인으로 전주경전철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는 프랑스 알스톰,독일 지멘스,캐나다 봄바

르디에 등 외국 6개사와 포스코,삼성건설,현대건설,한진중공업,

LG건설,롯데건설,코오롱건설,로템(주),금호건설 등 국내 10여개

업체73)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송하진 민선 4기 시장이 취임이 변곡점이 되어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

무감사에서 교통수요 및 시 재정악화 등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

기하였고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경전철 사업 중단

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전주경전철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재용역이 실시되었고

기본설계를 끝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도 하지 못하고 동년 8월 송하

진 시장의 입장표명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었다.따라서 전주경

전철 사업에서는 사업자 선정과정이 없어 해당 요인이 사업에 영향

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2)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전주경전철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9년부터 송하진 전

73)전주 경전철 건설계획 확정 [동아일보]|2005-10-18|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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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장이 사업포기를 선언한 2007년까지 8년여동안 전주시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인구가 정체하고 택지개발로 인하여 도심구조가 바뀌

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의회의 문제제기(2003년 전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본설계비 20억원 사용중지 요구,2006년 11월 전주 시의회 행정사

무감사에서 전주시 교통과에 대하여 전주경전철사업 중단 요구)와

운수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 등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5차례(1999년 교통개발연구원,2001년 한국

개발연구원,2003년 민간투자지원센터,2004년 기본설계계획,2006년

경전철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 등)와 12회의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실시,여론조사 찬성결과를 토대로 수정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으

며 상황변동이 제대로 반영된 용역은 2006년에 실시된 타당성 재검

증 용역 뿐이었다.

2004년 전주시의 자료74)에서는 2002년 기준 총사업비 4671억

원 가운데 실제 전주시가 부담할 시비는 약 10%에 불과한 480여억

원이었고 2006년 기본설계에서 전주시 부담은 606억원이었으나

2007년 전주경전철 사업타당성 재검증 용역에서만이 사업 총비용이

7000억원,시비부담이 2000억원 이상으로 6년간 매년 전주시가

100~4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용역 및 협의의 결과는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것

이었으며 특히 2001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2년에 걸친 기본계

획과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및 2003년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

센터의 민간투자사업성 검토에서 정체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에 대

한 반영이 되지 않았다.이를 통해 볼 때 정책수정에 대한 요구 및

근거가 충분히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

으로 보인다.

74)전주시청 행정정보관,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pr/inner_issue/view.jsp?idx=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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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 내부 요인

1)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전주 경전철 사례는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용인경전철

과 부산-김해경전철과 달리 10년이 채 안되고 사업기간 동안 단체

장이 한번 바뀌었으며 두 단체장 간에 입장차이가 확연하여 단체장

의 영향력을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동 사업은 현 김완주 전라북도지

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던 1999년에 타당성 조사로 사업에 착수

한 이래 2006년 기본설계까지 마쳤지만 경전철 사업에 부정적 입장

을 보였던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2007년 8월 백지화되었다.

1999년 도입 단계부터 4차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하

여 반대하는 시민 및 운수업계를 설득하는 등 김완주 전 전주시장

의 역점사업이었다.75)김 전 시장은 당시 “1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향후 예상될 도시교통 문제 해소 및

매연,소음 등이 없는 차세대 교통수단 도입으로 문화도시 전주의

입지를 제고하겠다고 하였다.76)

경전철은 별도의 역을 설치하지 않고 노면에서 승하차하기 때문

에 노인,학생,주부,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교

통수단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서부 신시가지 일대의 교통 분산과

문화관광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김완주 전 전주시장)77)

2003년 전주경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

었지만 재원조달 문제,시민단체 및 운수업계의 반발,용역업체 선

정 상의 난항78)등 사업 추진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이에 2004년

75)전주시 경전철 백지화…버스 준공영제 등 검토 [동아일보]|2007-08-27|15면

76)전주 경전철 건설 논란 [서울신문]|2000-02-21|29면 |05판

77)전주 경전철사업 ‘가속도’… 건교부 승인 [동아일보]|2005-10-18|14면

78)전주 경전철 사업 추진 차질 [매일경제]|2003-11-2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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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전주시민 15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전철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

였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 입장이 과반수를 넘기자79)이에 따라 사

업을 강행하였다.80)2005년 건설교통부가 경전철 건설계획을 확정짓

고81)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해외업체 6개사와 국내 10

여개 업체82)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계획대로 추진되는 듯 하였

다.83)

그러나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동 사

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춰 왔고 전주경전철 사

업의 타당성 재검증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의뢰하여 공식적으로 사

업포기 선언을 하였다.84)

송 시장은 위의 용역결과가 나오기 나흘 전인 2007년 8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년 전에 행해진 경전철 수요예측이 현재의 상

황과 일치하지 않고 도시공간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민자 사

업이지만,전체 예산의 40% 정도는 국·도·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사

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의 계속 추진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85)

8일 뒤인 8월 24일 송하진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전

철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전철 사업이 초래할 시의 재

정 압박86)과 전주시 인구 정체87)및 도시공간 구조 변화로 인한 수

79)여론조사 결과 찬성 70.9%,반대 29.1%로 밝혀졌다.

80)전주시 노면경전철 강행할 듯 [내일신문]|2004-06-04|04면

81)우이동-신설동·전주시 경전철 건설 계획 확정[문화일보]|2005-10-17|14면

82)프랑스 알스톰,독일 지멘스,캐나다 봄바르디에 등 외국 6개사와 포스코,삼성건설,현

대건설,한진중공업,LG건설,롯데건설,코오롱건설 등 국내 10여개 업체가 사업참여 의

사를 밝혔다.

83)전주 경전철사업 ‘가속도’… 건교부 승인[동아일보]|2005-10-18|14면 |40판 |807

84)전주시 경전철 사업 사실상 포기 [전북도민일보]|2007-08-25|뉴스 |1063자

85)전주 경전철사업 보류인가 무산인가 [새전북신문]|2007-08-17|뉴스 |1152자

86)당시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은 “경전철 건설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사업비 4천920억원,

보상비 130억원 등 총 5천5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가운데 국비 886억원,지방비 1천

212억원,민자 2천952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추가비용 등을 고려

하면 7천억원으로 건설비용이 증가된다”며 “이같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전주시가 부담

해야할 사업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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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창출의 어려움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민선 4

기에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업 중단 선언을 하였다.

경전철 건설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다 보면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

할 여력이 없어 시급한 현안사업은 뒤로 미뤄지거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빚을 얻어가며 추진해야 할 만큼 경전철 사업

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송하진 전주시장).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은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용역의 기본인 인구예측에서부터 오류를 갖고 있는 용역 결과를

놓고 사업의 계속 추진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전제조건이 잘못된

용역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송하

진 전주시장).

송 시장은 경전철 사업은 중단하지만 중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

영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BimodalTram)이나 초저상 굴절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

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하여 송 시장이 경전철을 ‘접어도’정치적 타

격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제기되었

다.88)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전주경전철은 김완주 전 전

주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재정문제,시민들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87)송 시장은 전주시의 인구정체에 대하여 “전주시의 인구는 1990년 말까지 증가추세를 보

였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62만 명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용역 전제조건은 인구의 자연증가를 고려해 추진됐던 만큼 이를 토

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였다.

88)[전북]전주시 경전철 백지화…버스 준공영제 등 검토 [동아일보]|2007-08-27|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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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 왔으나 경전철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송하진 전주시장

이 취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동 사업에 있

어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주경전철 사업이 추진되었던 기간을 1999년에

서 2007년으로 볼 경우 김완주 전 시장 재임기간이었던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3월 10일까지로 상당부분 겹쳐진다는 것이다.용인

이나 부산-김해 사례의 경우에도 단체장의 리더십이 크게 영향을

끼쳤지만 장기간동안 여러 단체장이 바뀌어가며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에 반해 전주경전철 사업과 김완주 전 시장의 재임이 같은 선상

에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김완주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간 관계

전주경전철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사업이 중

단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이를 대신하여 정책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이를 견제할 의회

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

며 의회의 의견이 사업과정에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

자 한다.

전주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

업이 추진되던 2003년 전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경전철 관련

간담회를 갖고 2003년 당시 본예산에 계상된 기본설계비 20억원의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89)2002년 예산편성과정

에서 본예산에 경전철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대신 집행시 시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경

전철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확실하고 시민단체 및 운수업계의 반발

89)전주 경전철 건설사업 제̀동'|기사입력 2003-06-2110:38|최종수정 2003-06-2110:38

연합뉴스)김종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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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기본설계비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운송관련 조합과 시민단체가 경전철 사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시와 운송조합측이 제시한 교통량 타당성 조사 결과도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어 충분한 협의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당시 시의회

관계자)90).

이에 전주시는 승인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을 막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전주시의회의 사업 제동으로 인해

전주시는 2003년 6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9월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완주

시장은 "의회가 올 본예산에 계상된 기본설계비 20억원의 사용을 승

낙해 주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91)이라고 경전철 재추진 의사를 밝

혔고 민간투자사업성 검토(2003.10),교통정책자문의원회, 운수업계

지원협의,시민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 2005년 건설교통부 도시

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2006년 11월 2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전주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과다측정과 시 재정부담 가중요인을 문제삼으며 사업중단

을 요구하였다.

경전철 도입의 기초타당성 조사 자료 가운데 인구증가율과 차

량증가율,도로공급률이 실제 전주시 통계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

기초조사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합당할 리 있겠나(유

영국 의원).

90)전주 경전철 건설사업 제̀동'|기사입력 2003-06-2110:38|최종수정 2003-06-2110:38

연합뉴스)김종량 기자

91)전주시의회 회의록 시스템,http://council.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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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서조차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폐해를 우려해 교통수

요조사 재검증 요구를 하고 있다.경전철 사업 5000여억원의 사업비

중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나머지 40%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부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의 요금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김상휘 의원).92)

이에 더하여 당시 시장으로 취임한 송하진 시장이 동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2007년 전주경전철사업 타당성 재검

증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삼아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것

이다.

김완주 전 전주시장 및 송하진 현 전주시장,민선 2·3·4기 모두

진보 계열의 열린우리당(새천년국민회의)소속93)으로 정당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거나 단체장의 당적과 시의회 다수당 일

치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단체

장이 바뀜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의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92)전주시의회 회의록 시스템.http://council.jeonju.go.kr/

전주경전철 전면 재검토 파장예상.2006.11.28.전북일보 박덕영기자

93)역대 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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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외부 요인

1)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주시는 1999년 12월,2000년 2월,

2000년 9월,2004년 5월까지 세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하였고 특히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던 2004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는 유효표본 1559명중 찬성 67.9%,반

대 27.9%,무응답 4.2%로 찬성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운수업계에서는 전주시의 도

시구조상 경전철이 도입돼도 도심 교통난 해소에 도심 교통난 해소

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

유 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시민단체들은 ‘찬성입장만 일방적

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북참여연대 서진현 부장은 “행정조직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찬성 입장만 홍보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로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

린 뒤 7월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4)

또한 전주 시청에서 열린 「전주경전철 사업 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 장태연(41)교수는 “공사 추진 과정에

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차량 위주의 교통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의 경우 경전철과 교차하는

도로 인근의 교통 흐름이 끊겨 차량 연계체제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95)

2004년 7월 15일 도의회와 시민,환경단체,운수업체 대표 등의

참석 하에 「전주 경전철 반대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94)전주시 노면경전철 강행할 듯 [내일신문]|2004-06-04|04면

95)전주 경전철 건설 논란 [서울신문]|2000-02-21|29면



- 133 -

원회」가 열렸고 경전철 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가 제기되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운수업계에서도 경전철로 인한 버스 이

용승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전라북도에서 도의회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기본계획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이게 된다.당시 도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도의회와 운수업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기는 곤란

하다.또한 상당수의 도의원들이 경전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는 상태에서 경전철 건설에 따른 도비 465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96)

그러나 전주시는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강행하

였고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분의 85%까지

보전해준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며 설득을 하였다.이외에도 몇 차

례 경전철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가 열렸지만 대부분 용역담당자가

찬성자로 나오고 청중 절반가량이 공무원으로 채워지거나 통반장을

동원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어97)여론조사 외에 시민의견 반

영이 충분히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경전철의 경우 여론조사의 공정·불공정 여부를 떠나서 시의

입장에서는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전북참여연대 및 경실련 등의 반대 활동이 있었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부산-김해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체계적이고 활성

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즉 반대활동이 활발하던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오히려 사업이 계속하여 추진되었고 시장이 바뀌고 1

년뒤 사업이 중단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민들의 반대가 사업과

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96)전주 경전철사업 추진 난항 [매일경제]|2004-07-19|03면

97)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http://pspa.or.kr/xe/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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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전주 경전철 사업 무산에 영향을 끼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인구정체와 도심 공간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주시는 2004년부터 20년간 경전철 수요예측의 기초가 되는 인

구와 자동차 대수의 장기예측을 함에 있어 단조증가의 패턴이 그대

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외삽법(extrapolation)을 사용

하였으나(고길곤,2012)98)전주시의 인구는 1990년대 말까지는 증가

하다 2000년대부터 송하진 시장이 사업포기를 선언하던 2007년까지

62만명대에서 정체하던 상황이었다.

전주시의 인구는 1990년 말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62만 명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추진

해왔던 용역 전제조건은 인구의 자연증가를 고려해 추진됐던 만큼

이를 토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송하

진 전주시장)99).

2004년 전주시의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에는 매년 2.18%의 인구증가를,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매년

1.13%의 인구증가율을 가정하여 2001년 61만명의 인구가 2011년에

는 76만명,2021년에는 85만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2010년 전주

시의 인구는 64만6천명에 불과하여 10년동안 연간 약 0.56%의 증가

율을 보인 것이다(고길곤,2012).

98)과거의 추세가 장래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 과거의 추세선(趨勢線)을 연장

해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예측 기법이다.본래 보간(補間,

interpolation)다항식에서 구간 밖 영역에 있는 x값을 구하는 방법으로,이 방법은 구간

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오차의 발산이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함수의 형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투사법(projection)이라고도 한다.행정학사전,이종수,2009대영

문화사

99)전주경전철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송하진 시장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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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도심 외곽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도 경전철 사업

에 영향을 끼쳤다.2000년 이후 효자동 서부신시가지(252만 km²)와

효자4,5지구 택지개발(88만 km²),혁신도시(926만 km²),만성동 복

합단지,35사단 터 개발(195만 km²) 등이 당초 경전철 사업 기본계

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들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

는 승객들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전철 사업 포기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3)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

전주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사업자간 또는 기관 간에

법적 분쟁은 없었고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지역 일간 및 주간 신문을 다 합하여 44건에 불과했다.100)이

가운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는 6건이었고101)

사업에 대한 기대 및 전망에 대한 기사들이다.

지난 17일에는 전 주한독일상공회의소장을 역임한 플로리안 슈

프너씨가 전주를 방문해 사업설명을 듣는 등 관심을 보여 주목 받

았다.플로리안 슈프너씨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도시교통문제 해결

은 경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앞장서야 한다”며 “전주

경전철은 한국의 첫 노면 경전철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는

만큼 사업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102)

100)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www.kinds.or.kr)을 사용했으며 키워드는 전주경전철이었으

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지역 일간 및 주간 신문으로 검색하였다.

101)전주경전철 국내외 기업들 ‘군침’[새전북신문]|2005-01-20/김상수기자

 전주, 경전철사업 탄력받는다 [세계일보]|2005-06-07|12면 박찬준 기자

 전주에 경전철 달린다 [한겨레]|2005-10-18|13면 허종식 기자

 전주 경전철사업 ‘가속도’… 건교부 승인 [동아일보]|2005-10-18|14면 김광오 기자 

 전주에 2010년 경전철이 달린다 [세계일보]|2005-10-20|11면

 전주시민 “버스 불편·경전철찬성” [내일신문]|2005-12-28|05면 /전주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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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보도한 것으로103)사업타당

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기획예산처에 민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안

심의를 요청한 뒤 올해 안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하고,내년 5월까지 민간투자자 사업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이어 내년 9월 사업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체

결되면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2007년 10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104)

이상의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을 때 용인경전철,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장기간동안 진행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비해 전주경

전철은 비교적 수면위로 쟁점화되지 않았고 특히 사업 타당성에 대

하여 체계적인 분석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전달에 그쳐 언론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여론형성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102)전주경전철 국내외 기업들 ‘군침’[새전북신문]|2005-01-20/김상수기자

103)전주시 노면경전철 강행할 듯 [내일신문]|2004-06-04|04면 이명환 기자

   전주 경전철 2개노선 2011년 완공 [경향신문]|2005-10-18|11면 \ 

   전주경전철 추진 여부 곧 공식발표[정확도100%][전북일보]|2007-08-17|5면 

104)전주에 2010년 경전철이 달린다 [세계일보]|2005-10-2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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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주경전철 사업의 실패요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전주경전철 사업의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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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사례에 나타난 정책실패 요인의 비교

제 1절 정책 형성요인의 비교

1.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용인,부산-김해,전주경전철 사업은 모두

수차례 용역 및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책분석을 실시하였

다.

용인은 경량전철 실행플랜용역(용인시,2001),민간투자사업계획서

(교통개발연구원, 2002),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 검토(국토연구

원,2003),예비타당성조사(KDI,2004)등 총7차례에 걸쳐 정책분석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수요예측에 있어서 용인 전체 인구가 아닌 일부를 대상

으로 하였고,경전철의 주요 이용객이 될 수 있는 에버랜드 관광객

수도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특히,일반적인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후의 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가 아닌 사업지정(1999)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성검토의 측면보다 사업추진을 위한 근

거로 작용해 신뢰성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도 6차례에 걸쳐 정책분석이 이루어졌으

나 매년 감소하던 부산광역시 인구,특히 직접영향권인 강서구와 사

상구의 인구수에 있어서도 증가를 전제하였고 김해공항 여객수요

감소추세를 증가할 것으로 예측,부산지하철의 실제 수송분담률

12.6%를 20%으로 전제하는 등 미리 정해진 결과에 끼워맞추기식

정책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주 또한 5차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김완주 시장

재임시절 발주한 용역 4차례에서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분석이었으며 잘못된 전제자료를 그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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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용역이었다.이후 송하진 시장

취임 후에야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에서

인구정체상태를 전제로 다시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분석을 하여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중단의 기초가 되었다.

세사례 모두 절차적 합리성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분

석에 있어서 용역발주기관의 의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제도적 요인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은 신(新)교통수단으로서 도입된 바 관련법

이나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가도 거의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도적 요인에서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상의 최소운영

수입보장조항이다.동 조항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증진을 위해 도입되

었으나 오히려 국가 또는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폐

지되었다.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세 사례 모두 동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20~30년 간 협약의 조항에 구속받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주의 경우 사업자와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이 무산되어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용인의 경우 당초 협약시 MRG비율이 30년간 90%였

다가 사업자와 협약 변경을 통해 79.9%로 낮추었다.그렇다 하더라

도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을 총 약 8000억원에 달하여 앞으로도 지속

적인 협상을 통해 MRG비율을 낮춰가야 할 것이다.

한편,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MRG비

율을 낮추고 있다.당초 협약 상의 20년간 90%에서 2005년 협상으

로 개통후 10년간 80%,각 5년간 78%,75%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재협상을 통해 개통후 10년간 76%,각 5년간 74%,71%로 변경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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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

업추진을 위한 집행기관과 사업자 간 지속적인 협상이 중요한 것으

로 보인다.

3.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 추정

대형국책사업의 수요예측 실패와 손실보전이 맞물리면서 민간투

자사업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본 연

구의 대상인 용인,부산-김해,전주 경전철 모두 수요예측에 실패했

다.다만,각 사례에 있어서 수요예측 실패의 원인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수요예측실패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수요추정과 관련된 연관사업 및 계획의 변화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

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며 둘째,기초자료의 부정확성,셋째,수요추정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의도

적인 과대추정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길곤,2012).

용인경전철의 경우는 첫째요인과 넷째요인 즉 사회경제적 상황변

화 및 연구기관의 과대추정으로 볼 수 있다.즉,분당연장선 지연과

경전철 인근택지개발 지연,도로화 등으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감소

하였다.한편,2010년 용역에서의 예측수요는 1996년 기본계획의

30% 수준으로 용역결과를 부풀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민

간사업자가 구속되었다.105)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넷째요인,즉 연구기관의 과대추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감소추세에 있던 부산인구에 대하여

증가로 전제하였고 김해공항 여객수요를 3배 가까이 부풀렸으며

이외에 수요감소요인을 과소평가하였다.특히,예측당시 김해시 인

구가 35만명이었는데 경전철 이용수요를 17만명으로 예상한 것은

매일 김해시민 두 명중 한 명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명백

105)용인경전철 비리’前시장 구속·9명 기소.문화일보 2012.4.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0501071043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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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도적인 과대추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시 수요예측 실패의 경우는 둘째,셋째 요인인 방법론의 한계

와 부정확한 기초자료 사용에 기인한다.즉,자연증가를 전제하는

외삽법을 사용하여 인구정체 및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한국개

발연구원(기획예산처)이 2001년 실시한 전주경량전철 건설사업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는 1998년도 버스이용지수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조

차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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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 결정 및 집행요인의 비교

1.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대형국책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의 정부 또는 지자

체 내에서 이루어지던 정책추진과정에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한 효

율성,서비스 제고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도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전주경전철의 경우는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에 사업이 중단되어

동 요인의 문제소지가 없으나 용인경전철의 경우 봄바디어사의 단

독입찰로 문제가 되었다.비교할 다른 사업자가 없어 봄바디어사의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고 협상과정에서 용인시가 소

음,서비스,차량종류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특히,단

독입찰 의혹이 제기되어 시공사 비리와 관련,전 시장 및 시공사 임

직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평가항목에서 더 우

위의 조건을 제시한 현대산업컨소시엄을 제치고 금호컨소시엄이 선

정되었다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다시 현대산업컨소시엄으로 변경되

어 설계변경,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2.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본 연구의 대상인 경전철 사업은 단기간의 수익성 사업이 아닌

공공재 공급대형사업으로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다.따라서 정책

과정에서 내부 외부 변수들과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행위에 계

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수정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역설적으로 사업

규모도 크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정이 더욱 어렵게 되어

사업이 실패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즉,이러한 대형사업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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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착공이 된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책을 백지화시

키기는 기 들어간 재정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

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세 사례에서 정책오류 수정노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용인시의 경우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수요예측 및 불

합리한 협약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05

년 수지시민연대 등 시민 364명이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5개월 후 사업승인이 된다.2006년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하여

2007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한차례

협약 변경을 하였다.즉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수정노력이 있었

다기 보다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협약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도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완조치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착공은 하되 수요검증,지방재정 완화방안을

마련하려 하였다.이를 바탕으로 2005년,2009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2011년 기본합의서에서 개통후 10년간 76%,각 5년간 74%,

71%로 MRG조항 변경 및 신규차량 구입 억제 등을 반영하였다.부

산-김해의 경우가 용인과 다른 것은 이 과정에서 25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시민들의 활

발한 반대운동과 계속적인 협상노력을 통해 MRG 보장비율을 낮춰

왔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의회의 문제제기(2003년 전주 시의회 도시건설위

원회의 기본설계비 20억원 사용중지 요구,2006년 11월 전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교통과에 대하여 전주경전철사업 중단 요

구)와 운수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 등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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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책내부요인의 비교

1.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본 연구의 세 사례 모두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하게 작용하였다.즉,용인시의 경우 이정문 전 시장

의 권력 오·남용으로 볼 수 있어 경전철 사업 관련으로 구속되었고

부산-김해 및 전주 경전철의 경우 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정책 추

진 관점도 변화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및 중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용인경전철사업의 경우 총 5명의 시장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

는데 특히 정책 결정 단계로 볼 수 있는 이정문 시장 시절에 타당

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정책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협약 체결

등 사업에 있어 굵직한 사안들이 이정문 시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

졌다.2004년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용인시

의회의 다수당이 한나라당으로서 이정문 전 시장의 소속과 같았으

며 용인시의회는 관련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협약내용을 알게 되었다.또한

2004년 용인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당시 박순옥 전 의원의 문제제

기에도 불구하고 이정문시장 및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로 공론화되

지 못하였다.즉,정책과정에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던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A전기공사업체가

50여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미화 1만달

러를 받은 혐의와 시장 지위를 이용해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측

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업체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수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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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 준 혐의106)로 구속되기도 하였다.이를 통해 볼 때 정책 과

정에서 시장지위의 오·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전주경전철의 경우 사업에 각기 다른 관점

을 가진 단체장이 당선됨에 따라 사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송은복 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노

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전철계획 추진방안이 수립되었으나 백

승두 전 김해시장,안두환 전 김해시장 시절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다시 송은복 시장이 당선되고 다시 주력사업으로 추진되게

된다.물론 이 과정에서 단체장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의

개정(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 추가)등의 다른 변수가 있었지만 큰 흐

름으로 볼 때 송은복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경전철 사업 반대 국회

청원,감사원 감사,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

고 공사 착공까지 이루어져 강력한 추동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편,송 전 시장의 재임기간 경전철 사업 타당성에 의혹을 제기하

며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김맹곤 당시 김해시 국회의원이 민선 5기

현 김해시장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하였지

만 초기에 예측한 교통수요의 약 17%로 문제가 표면화되어 시정운

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경전철의 경우 다른 사례보다 단체장 교체에 따른 영향력

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다른 사례의 경우 장기간 여러명의 단체

장을 거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전주시의 경우 정책에 대한 관

점이 다른 두 명의 단체장으로 한 번의 교체가 이루어졌다.즉,다

른 조건이 비교적 동일한 상황에서 김완주 전 시장에서 송하진 시

장으로 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송하진 시장이 인구정체 및 도심구

조 변화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106)경전철 뇌물수수혐의 이정문 前 용인시장 구속 2012.4.14.06:3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D%B4%EC%

A0%95%EB%AC%B8+%EA%B5%AC%EC%86%8D&sm=top_hty&fbm=1&i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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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관계

대형국책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집행기관과 민

간사업자간의 관계도 중요하다.전주경전철의 경우 사업승인이 된

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사업이 중단되어 특정할 사항이

없고,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과 사업자 간에 별다

른 갈등 관계가 없어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MRG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의 경우 양자간 갈등관계가 첨예하여 법정 공

방으로까지 이어졌다.2010년 용인시가 시설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

확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주)이 운영적자 등을 이유

로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 및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하였다.또한 용인경전철(주)은

용인시가 경전철 개통을 허가해 주지 않은데에 대한 운영적자에 대

한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상

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재판결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에 우선 5,195억원을 지급하라는 1차 판정이 내려졌다.이후 양

측의 뚜렷한 입장차이 끝에 12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재협상을

개시하게 되어 2012년 4월 19일 용인경전철 정상화 양해각서를 체

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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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정책 외부요인의 비교

1.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용인,부산-김해,전주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는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용인경전철의 경우 부동산개발과 교통난해소라는 측면에

서 대상집단인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 편이었다.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였던 수지·동백지구 주민

들은 행정감사 당시 사업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박순옥 의원에 대

해 퇴진운동을 벌이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

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부

동산개발 및 교통난 해소 외에도 사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

여가 배제되어 택지개발지구 주민 뿐 아니라 일반 용인시 지역주민

의 의견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에 기인한다.사업추진

검토시에도 관련기관 및 전문가 협의만 이루어졌으며 이해관계 있

는 주민과의 협의 절차 및 의견청취가 부족하였고 정책홍보 당시

이루어진 공청회에도 지역주민 5명만이 참석하였다는 것은 주민참

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2005년에 들어서야 수

지시민연대 및 용인시민 364명이 감사원에 경전철의 불합리성과 민

간사업자 간의 협약내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실

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던 때라 반영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의 경우와 반대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대상집

단의 순응도가 낮고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공청

회 3회,경전철 14회,토론형식의 간담회 2회,가야포럼 2회,언론 설

명회 4회 등 총 25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에 대

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

며,특히 이러한 각종 공청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전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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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찬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해당지역 주민들은 동 사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우려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며 서명운동,

가두시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려 하였고 2005년 이

광희 외 393인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용인의 경우 찬성여론이 부산-김해의 경우 반대여론이 우세했

다면 전주경전철의 경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3번에 걸쳐 이

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3차례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표면적으

로는 사업 추진에 정당성을 더하였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참여연대)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운수업계 등의 반

대가 심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도의회는 시민단체,운수업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기본계획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여론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형식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다

가 시장이 바뀌고 1년뒤 사업이 중단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민

들의 반대가 사업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의 경우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회·경

제적 변수가 존재한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분당연장선 개통지연과 도로건설로 인한 교

통수요 분담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처인구 등 노선주변 개발계획 지

연,기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경전철 교통수요 확

보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으나 당초 2008년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

던 분당연장선이 연장 구간의 사업 부지내 녹십자 공장 이전 협상

등이 지연으로 완전개통이 연기되어 2011년 개통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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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이 과정에서 일부구간 조기개통 조건으로 야간 및 휴일공사

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였으며,용인경전철이 개통되어도 2~3년

간 환승역 설치 없이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적자문제로 용인

시와 시행자간 갈등을 겪게 되었다.또한,서북부 지역 12개 구간의

광역 도로개발사업 및 국도 42호선 용인시 신갈지역 우회도로가 건

설되어 용인-서울간 교통수요가 분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전철 인

근 지역에 예정되어 있던 택지개발의 지연이 경전철 교통수요 감소

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의 경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경전철 사업성이 낮아

지게 되었고 부산-김해경전철과 전주경전철의 두 경우 모두 당초

예상했던 인구증가와 달리 인구가 정체되어 사업의 경제성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언론보도 및 법적분쟁

정책 외부요인으로서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용인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 및 전주경전철 간에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첫째,언론보도에 대하여 용인경전철의 경우 준공거부 및 협약해

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2010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

에는 부동산개발과 교통난해소 등의 기대로 대부분 긍정적인 논조

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부산-김

해경전철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2000년을 기준

으로 그 이전에는 사실을 보도하는 중립적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사업타당성에 중점을 두는 비

판적 기사가 등장하였고 경전철이 개통한 2011년 이후 개통성과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전주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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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사업진행으로 사회적으로 부각

되지 않다가 송하진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언하던 시기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기사는 전반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중립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둘째,사업기간 중의 법적분쟁에 대하여 용인경전철의 경우 민간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준공거

부가처분신청 및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

여 용인시의 배상판결이 났다.한편,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사업자간 법적공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

체와 정부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김해시와 부산광역시의 MRG분

담비율 조정에 대해 5대 5로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김해시와 부산시

실무자 간에 협상을 계속 하였으나 부산시에서 거부하여 김해시가 대한상

사중재원에 중재신청(2012.9)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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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전주경전철

정책내부요인

단체장의 

정치적 영

향력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권력오·남용(경전철

관련 비리로 구속)

-추진당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으로 

의회 견제기능 상실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 추동력 저하

(송은복 전 시장

→김맹곤 시장)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김완주시장→

송하진시장)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관계

-갈등관계

(용인시 준공거부, 

사업자 계약해지)

 -

-사업자 선정 이전

 무산

-집행기관, 의회와의

 관계: 행정사무

 감사 및 간담회

 에서 집행중지

 요구

정

책

과

정

요

인

정책

형성

합 리 적 

정책분석의 

결함

-정책분석 7차례

-민투사업 지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6차례

-수요예측

 전제자료오류

-분석 5차례 모두 

타당성 인정받았으나 

교 통 수 요 예 측 

실패(분석오류) 

제도적요

인(MRG)

MRG 비율

90% -> 79.9%

MRG 비율

90%

->80%,78%,75%

->76%, 74%,71%

-

정책

결정 

 및 

수요예측  

 기관의

전문성결여   

-사회경제적 상황 및 

연구기관 과대추정

(용역비리로 

-연구기관 과대추정

(부산인구감소추세

→인구증가로 전제, 

-방법론의 한계

(자연증가 전제 

외삽법사용), 

제 5절 사례비교의 요약

용인시와 부산-김해시,전주시의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실패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 <표 26>와 같다.

<표 26>경전철 사업 실패요인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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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과대수요  

  추정

민간사업자구속)

-2010년 용역수요: 

1996년 기본계획의 

30% 수준

김해공항 여객수요  

 3배 부풀림, 수요

감소요인 과소평가)

-부정확한 기초자료 

사용

시 공 사 

선정과정의 

결함

-봄바디어사 단독응찰:

 경쟁없음

-시공사 비리로

 시공사 임직원 구속

-평가계획시 

 현대산업개발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음에도 당초

 금호컨소시엄

 선정

-금호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

정책오류

수정노력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 반영 안됨

-2007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협약변경

-2005 감사원 감사 

협약 통해 반영

-의회 및 시민단체의 

정 책 수 정 요 구 

반영 안됨

정책외부요인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 부재

-순응도 높음

 (부동산개발,

  교통난해소)

-주민참여 부재

-낮은 순응도

 (강한반대)

-주민참여 매우 높음

(25회 공청회 및 설명회)

-여론조사 3회 

모두 찬성 과반수

(주민 약 70% 찬성)

-시민단체의 반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분당연장선 개통  

  지연

-택지개발계획 지연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담

-

- 인 구 정 체     

  (2000~)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

-언론:

2010년 이전 사업옹호

/2010년 이후 

사업문제점 부각

-법적분쟁:

집행기관과 민간

사업자간 소송

-언론: 사실보도

->문제점 제기

-법적분쟁

김해시-부산시, 

중앙정부 중재

신청

-언론: 사실보도

(부각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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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1992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용인경전철,부산-김

해경전철,전주경전철 사업 정책의 실패요인을 연구하였다.교통인

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실패 이론

및 민관협력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내부요인,정책형성요인,정책결

정 및 집행요인,정책외부요인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이러한

분석틀 하에 용인시,부산-김해시,전주시의 경전철 사업의 실패요

인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책 내부 요인 가운데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이를 바탕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대상집단의 순응

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

였다.

세 사례 모두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용인경전철의 경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시장지

위를 이용하여 경전철 사업 비리로 구속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이 있었고,공약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되어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다.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송은복 전 부산시장이 재선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

구하고 강력한 추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전주시의 경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사업에 대한 관점이 다른 시장이 당선됨에 따

라 사업자체가 중단되었다.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용인의 경우 순

응도는 높고 주민참여는 부재했으며,반대로 부산-김해의 경우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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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고(반대여론 우세)주민참여가 활발했으나 이 요인 때문에

정책의 향방이 바뀔 정도는 아니어서 정책실패요인이라고 단정짓기

는 어렵다.전주시의 경우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

론조사를 근거로 사업이 계속되었다.오히려 부산-김해와 전주시에

서 반대운동이 있었으나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으로 보아 단체장의

영향력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에서는 용인시에서만 갈등관계

가 드러났으며 법적 공방으로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약 70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동 사례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기는 하여 정책실패의 충분조건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사업자와 아

무 문제가 없던 부산경전철의 실패를 설명할 수 없어 일반화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정책형성요인에서는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제도적 요인,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이 정책실패

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 사례 모두에서 객관적인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수요예측에 있어서 용인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연구기관 과

대추정으로 인해,부산-김해의 경우는 연구기관의 과대추정으로 인

해,전주의 경우는 방법론의 한계 및 부정확한 기초자료 사용으로

인해 수요예측에 실패하였다.MRG보장수준도 용인과 부산-김해의

경우 당초 협약에서 90%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형성단계에서 수요예측 실패를 비롯한 정책분석의 결함,과도한

MRG보장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전철사업 실패에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과 정

책수정 노력의 부재는 다음과 같이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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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대하여는,사업자 선정과정이 없었던 전주시를 제외한 용

인시,부산-김해시에서 모두 문제점이 드러났다.용인시에서는 경쟁

없이 봄바디어사가 단독선정되었고 시공사 관련 수주 비리가 밝혀

졌으며,부산시에서는 사업계획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이 직접적으로 사업실패로 귀결된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수정노력 면에서도 용인과 전주의 경우 의회에서 제

기된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용인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였다.반면,부산-김해시의 경우 계속적인

협약변경을 통해 MRG보장수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부

산-김해경전철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에 크게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넷째,정책 외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상황,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이 있었는데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은 정책실패의 원인보다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용인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적 분쟁

이 정책실패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편,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는 교통수요의 변화를 초래하여 수요예측실

패 및 그로 인한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용인시의 경

우 분당연장선 지연과 도로화,택지개발 지연 등이,부산-김해시는

인구정체가,전주는 인구정체 및 도시구조변화가 정책실패의 요인으

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

추정이었으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사회경제적 상황변화도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어떠한 변수도 하나의 요인만으로

정책실패를 설명할 수 없고 정책실패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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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용인 부산-김해 전주

정책내부요인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 ◎ ◎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관계
◎ - -

정책

과정

요인

정책형성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 ○ ○

제도적요인 ○ ○ -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
◎ ◎ ◎

정책결정 

및 집행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 ○ -

정책수정노력부재 ○ ○ ○

정책외부요인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 부재

○

(순응○, 

참여없음)

Χ

(순응X,

참여활발)

△

(찬반대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 ○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
◎ ○      -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사례별 정책실패 요인의 영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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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정

책의 실패요인에 대하여 정책내·외부,과정별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각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이를 통

해 도출된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도 단일한 요인으로서

정책실패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없었다.영향력에 있어서 정

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하나의 요인으로 정책실패가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요인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정책

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즉,경전철 사업에서도 사회경제적 상

황과 정책 내·외부 요인,정책 과정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얽혀서 정책실패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책은 정적인 상태에

멈추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동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것은 정책학습과 오류수정의 노력

이다.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에도 현재는 교통수요가 예측수요에

크게 못미쳐 현재는 정책실패사례지만 지속적인 협약변경 및 서비

스 제고를 통한 교통수요 확보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수정을 통

해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둘째,각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업 전

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장이 사업에

어떠한 관점(perception)을 가지고 있는지 및 교체에 따른 추동력 저

하도 나타났다.특히 용인의 경우 정책형성 및 결정시기에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단체장의 권력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였다.전주의 경우에는 의회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추진이 강행되었다.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은 보통 자치단

체장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이루기 위해

무리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장의 정



- 158 -

치적 영향력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특히

의회가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또한,이러한 단체장의 독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경전철

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다.경전철이 신개념 교통수단

으로서 각광받으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도입하다보니 단체장의 권한을 제어

할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다.따라서 관련 법과 적합한 제도적 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대형국책사업 시행시 이루어지는 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의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교통인프라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수요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

라 중앙부처 또는 시민단체를 거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의 실

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용절감,서비스향상

등의 민간부문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즉,민간부문

이 어느 상황에서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민간

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

의 대상이었던 용인시,부산-김해시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도 최저운

영수입보장조항으로 인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성공을 위해 노

력할 유인이 적었고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일방적인 수입보장

이 아닌 성과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협약체

결시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신중히 협약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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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다섯째,시민단체 또는 시민참여가 정책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고 이들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보다 부동산 투기목적(용

인경전철의 경우),운수업체의 반발(전주경전철의 경우)등의 편향된

사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를 통해 볼 때 시민참여가 활발

하다는 것이 행정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며 좀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것이 전제된

후에야 시민참여가 활발해지더라도 특정 또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

하는 행정이 아닌 행정의 근본 목적으로서의 공익추구를 하는 발전

적인 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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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정책실패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대형국책사업’의 실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실패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희소하였다.그러나 실패에 대한 교훈 없이 정책수정

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공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평가와 학습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Senge,1990).따라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통인

프라 건설 정책 실패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추진 중에 있는 100여개의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국책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정 및 정책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일 사례분석을 통

해 개별적 접근분석 방법을 취하거나 정책수단 간의 단순비교를 함

으로써 다른 측면의 영향요인을 간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정책과

정과 정책내·외부 요인을 분석틀로 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과정의 실

패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단일사례연구가 아닌 세 가지 사례

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분석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실패요인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현실적으로는 정부실패,이론적으로는 공공선택론,신공공관

리론 등에 기반하여 민영화를 비롯한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성과를 창출할 유인이 제공되지 않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도 민간부문이 항상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쟁기반 조성 및 도덕적해이를 방지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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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계약 체결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정책실패 개념의 모호성의 문제이다.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은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가설검증의 과정으로서 연속적인 학습과

정(learningprocess)이기 때문에 (Browne& Wildavsky,1983)정

책실패는 “끝”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시작”을 의미(Daniels,

1997)한다.본 연구의 대상인 용인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전주경

전철도 이러한 의미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실패가 아닌 정책수

정과정 또는 정책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전주경전철의 경

우 표면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실패로 간주하였으나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는 것보다 빨리 중단한 것이 오

히려 국민의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 개념

의 모호성이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과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

도 초기에는 정책실패로 간주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정책수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통의 한 축이 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책실패

사례대상이었던 용인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이 정책수정노력을 통

해 정책성공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를 수행하였으나 좀더 실증적인 사례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을

확대 및 통계적 검증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양적연구를 보충하여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

석과 유형화를 토대로 사례연구의 한계인 일반화에 보다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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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FactorsofPolicyFailure

forLightRailPrivateFinanceInitiative

-FocusingonthecaseofYongin,

Busan-GimhaeandJeonju-

Choi,Seon-Mi

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PrivateFinanceInitiatives(PFI)haveoftenbeenconsideredasa

typeofgovernance contributingindirectlytotheexpansionof

theSocialOverheadCapital(SOC),astheassociatedreductionof

governmentbudgetand introduction ofprivatecapitalcreate

expectationsforgreaterefficiency.However,repeatedfailuresof

PFI projects and need for the municipalities to unwillingly

compensatefortheirlosshaveraisedtheneedtoanalyzethe

causes of such failures,especially in the angl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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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failures of the SOC　

transportationconstructionprojectswhichhasbecomeagrowing

issuein theKorean localself-governing system.Mostofthe

previousstudiesonthisfocusonasinglecaseormakessimple

comparisonsamong thepolicy toolsofthecases.Thisstudy

shed lighton thecommon and criticalfactorson failuresby

comparing the policy processes ofthree importantcases:the

Light Rail Transit (LRT) construction projects in Yongin,

Busan-GimhaeandJeonju.

Theresultscanbesummarizedasfollows:Inthecaseof

theYonginLRT,theinfluencingfactorsofitsfailurewerefound

tobethefollowing:first,themostcriticalfactorlied in the

analyticalprocessprecedinginitialpolicydecisionontheproject.

Forexample,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aftertheprojectwasdecidedtostart.Inaddition,overestimation

fortrafficdemandsbyspecializedinstitutionalsoinfluencedthe

policy failure.Second,asa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factor,defectin the selection process ofprivate constructor

withoutcompetitionhadeffectonthepolicyfailure.Third,among

thefactorsinternaltothepolicy,thepoliticalinfluenceofthe

chiefofthelocalgovernmentwasamajorfactorcausingpolicy

failure.Jung-mun,Lee,aformermayorofYongin,wereplaced

underarrestduetoabuseofpowerrelatedtotheLRT business.

Atthattime,mayorLeeandthemajorityoftheYonginCity

Councilbelongedtothesameparty,andthereforethecapacity

for oversight was considerably limited. Furthermore, the

relationshipbetweenlocalgovernmentandprivateconstructorled

tothepolicyfailure.Lastly,regardingthefactorsexternaltothe

policy,thelackofcitizenparticipation,changesinthesoci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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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conditions,andlegalconflictsbetweentheauthorityand

constructorwere importantfactors contributing to the policy

failure.

In thesecond caseofBusan-Gimhae,the following are

definedasfactorsleadingtopolicyfailure.First,regardingthe

policyformationfactor,thelackofrationalpolicyanalysissuch

aserrorofpremisingpopulationinthetrafficdemandestimation

ledtothepolicyfailure.Second,asforthepolicymakingand

implementationfactor,defectintheestimationofdemandcaused

bysomeintentionaloverestimationwasfoundtobethemajor

and direct factor for policy failure.There were also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rivate

constructor.Third,among the internalfactors,the change of

mayorwasamajorfactorforpolicyfailure.TheLRTpolicywas

a centralproject of the former mayor Song En-Bok,and

thereforethiswasimplementedpowerfullydespiteobjectionsof

citizen.Fourth,asanexternalfactor,althoughstrongopposition

wasdemonstratedbythecivilsociety,theseopinionswerenot

takenintoaccountinthepolicyprocess.

InthethirdcaseofJeonju,thefollowingwerefoundtobe

factors ofpolicy failure.First,regarding thepolicy formation

factor,itseemedthattherewassomepolicyanalysiserrorfrom

thetrafficdemandestimation.Second,asapolicymakingand

implementationfactor,thefailureofdemandestimationcausedby

extrapolationhadcontributedtothepolicyfailure.Third,among

theinternalfactors,thechangeofmayorwasdefinedasamajor

andimportantfactorinfluencingpolicyfailure.Thenew mayorof

Jeonju,SongHa-jin,declaredhisgivingupoftheLRT project

shortly following his election.Fourth,regarding the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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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thechangesinthesocialandeconomicconditionsaswell

as population growth had entered a phaseofstagnation and

phenomena of inner city decline arose due to regional

developments.

The above findings hav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any

factoridentifiedasinfluencingthefailureoftheLRT business

didnotconstituteasufficientconditionforfailure.Moreover,the

policyprocessfactorsorpolicyinternal/externalfactorsaddedthe

complexityofthepolicyfailure.Therefore,continuousfeedback

and corrections ofpolicy errorwere found to be necessary.

Seco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was the mostimportantand majorfactorin all

cases,andthecitycouncilshadnotperformedanyoversightrole

throughout the process.Therefore,well-organized legal and

institutionalframeworkstolookoverandbalancetheauthorityof

the chiefs ofthe localgovernments should be supplemented.

Lastly,itis difficultforPFIprojectsto influencethepolicy

makingorimplementationprocessofthegovernment,asthere

are builtup on contractual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and private constructors.In addition,the goalof

savinggovernmentexpendituresandimproveservicesishardto

beachievedinconditionswherethereisnocompetitiveselection

ofcontractedenterprises.Inotherwords,theprivatesectoris

notalwaysefficientunderany condition,and thegovernment

shouldlead theformation ofan environmentforbetterpolicy

implementation.

ThisstudyanalyzedthepolicyfailurefactorsoftheLRT

projects by BTO (Build-Transfer-Operate), which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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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hadnotdealtwithindepth.Therefore,thisanalysiscould

beareferenceforlearningandpolicymodificationtominimize

thepolicyfailurefortheapproximately100SOC projectswhich

are being planned and executed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thisstudyisexpectedtohelpopenaconstructive

discussionontheinfluenceofheadsoflocalgovernments,since

theirauthoritiesappearedimportantwhileithadbeenassumed

thatthecontractofMRG wasthecriticalfactorofthepolicy

failure.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regarding the

ambiguity oftheconcepton thepolicy failure.Thecasesof

policy failurescouldbere-evaluatedinthelong term ifthey

makeacontinuousefforttocorrectpolicyerror.Therefore,future

researches on the policy failure of PFIprojects should be

followedinordertocomplementthisstudy.

Keywords:LightRailTransit(LRT),PrivateFinanceInitiative(PFI),

SocialOverheadCapital(SOC),PoicyFailure,Policy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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